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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초고에 대해 논의해 주신 김택환, 문종대, 박명진, 박인규, 이민웅, 조희연, 진중권, 최영재 등 여러 선생님들과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2003년 2월 14일 한국언론재단의 <16대 대선 미디어 영향력의 변

화와 매체별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이 글의 초반부는 2004년 4월 29일 언론광장 월례발표회 <언론의 편파성

시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논의되었으며,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04년 7월 21일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전환기의

한국언론>에서 발표되었다. <표 2>의 분석을 수행한 백영민 군에게 감사를 표한다.

** jwrhee@snu.ac.kr

우리 언론은 현재 정파성 시비, 정당성 훼손, 신뢰의 하락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곧 언론의 위기를 구성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론의 위기의 본질이 새로운 담

론 공중의 언론에 대한‘공정성 요구’에서 비롯됨을 밝히고 이러한 공정성 요구가 갖

는 담론 윤리적 함의를 규명하려 한다. 우리 사회의 언론은 다양한 계층, 지역, 직업,

이념 집단, 이해 집단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언론의 담론에 영

향을 받는 계층, 지역, 직업, 집단 등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데 실패하고 있

는데, 이러한 실패가 공중의 광범위한 공정성 요구를 촉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

리 언론은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이념적으로 비탄력적이고 동시에 폭이 좁은데,

이 역시 언론에 대한 공정성 시비의 원인이 된다. 결국 이 연구는 언론에 대한 비판의

본질은 결국‘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이며 이는 최근 5년간 우리 사회에 급격하게

등장한‘비판적 담론 공중들’(critical discursive publics)의 등장과 관계가 있다고 주

장한다. 그런데 이 공중은 이념적,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비판만 일삼을 뿐 공

정한 담론의 규범을 준수하는 공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나는 언론이 공

정성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비판적 담론 공중이 공정성 규범에 대한 내

면화에 실패하는 한, 우리가 끊임없는 이념적 투쟁의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제어: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불편부당성, 비판적 담론 공중,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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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최근 우리 사회에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는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증

가한 이유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우리 사회에 대해 갖는 담론

윤리적 함의를 논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나는 먼저 지난 2004년 총선 정국을 계기로 현

저하게 드러난 한국 언론의 정치적인 문제점을 정파성, 상호비판의 증가, 신뢰의 하락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려 한다. 이러한 한국 언론의 정치적 문제점을 보면 지난 10여 년 간 지속

적으로, 최근 5년 특히 폭발적으로 시민의 언론에 대한 비판이 증가했다는 관찰과 또한 이

를 반영하듯 언론 간 상호비판도 증가했다는 관찰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나는 이 글에서 단순히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오히려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과 언론

상호간 비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는 언론에 대한 소모적인 비난과 비방, 시비와 말꼬리

잡기에 머무를 뿐 정당한 비판적 담론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담론 규범을 산출하는 데 기

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결국 이 글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왜 이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 규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담론 규범은 무엇인지 탐색하려 한다. 

이 글의 핵심적인 주장은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증가가 한국 사회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공중’의 등장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이

새로운 공중이 누구이며 어떤 성격을 갖는지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된다. 나는 최근 한국 언론에 대해 제기되는 소모적인 비난, 비방, 또는 비판의 본질은 결국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이며 이는 최근 5년간 우리 사회에 급격하게 등장한‘비판적 담

론 공중들’(critical discursive publics)의 공정성 요구라고 주장하려 한다. 결국‘비판적 담

론 공중’의 정치적 요구, 담론 전략, 그리고 그들의 사회구성적 특성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을 먼저 말

하자면, ‘비판적 담론 공중’은 언론에 대해 공정성 요구를 제기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그 공정성 요구란 자신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대변되지 못함에 대한 분노와 염려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계기를 표출하는 데 머물고 있을 뿐 아직 담론 규범을

창출하는 데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비판적 담론 공중’은 이념적 쟁론

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정파간에 합의 가능한

담론적 규범을 구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아직 부정적 계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글에서 나는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가 전제하는 담론의‘공정

성 원칙’이 구체화된 담론의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언

론이 바로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하는 임무를 담당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관찰: 한국언론의변화

나는 최근 5년간 우리 언론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노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고 본다. 그 변모의 양상은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2004년 노무현 대

통령 탄핵 정국, 그리고 17대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강화된 것으로서 기사의 내용, 품질, 편

집, 스타일 등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특수한 양상이라고 본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와 17

대 총선 과정에서 관찰된 언론의 수행(performance)을 검토한 연구들(권혁남, 2003; 우승

용, 이준웅, 2002; 양승찬, 2003; 이준웅, 2003)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의 언론 수

행에 대한 연구들(강명구, 2004; 이민웅, 윤영철, 윤태진, 최영재, 김경모, 이준웅, 2004),

그리고 기타 최근 언론의 정치적 성격을 비판한 논의들(강명구, 양승목, 엄기열, 2001; 이재

경, 2004; 이준웅, 2005)을 기초로 그 특수한 정체성 노출의 방식을 관찰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난 대선과 총선 정국에서 언론은 정치적 현실의 전달자, 매개자, 해설자의 역할

을 넘어서 정치적 투쟁 자체를 수행하는 행위자의 역할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적

영역에 걸쳐 있는 신문사와 민영방송은 물론 새롭게 공적 영역을 파고들고 있는 인터넷 언

론, 그리고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까지도‘결과적으로 또는 효과로 보았을 때 정파적인 양

상을 띠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쟁론 자체를 구성하는 담당자로서 등장하고 있다. 한때 언

론이 각 정파를 대신해서 대리전을 치루는 것을 염려하던 평자들은 이제는 정쟁 자체를 구

성하고 정쟁의 당사자가 된 언론을 보며 망연해하고 있다. 한때 언론이 이념적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것에 대해 염려하던 비판가들은 이제 언론이 각 사회집단의 정치적∙이념적 정체

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편가름의 기준점이 된 것을 보며 당혹해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언론은 이제‘당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총선 직전의 탄핵정국과 같은 갈등적 상황에서는 심지어 충분

히 당파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면구스럽다고 생각하는 듯, 상대 정파에 속한 정당

이나 언론에 대해 불리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문제 삼고 상대에게 유리한 일이라면 어떻게

든 축소하거나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제는 조선일보를 보수신문 또는 수구신

문이라 칭하고 한겨레를 진보신문 또는 급진적 신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누구도 시비

를 걸지 않는다. 언론사에 대해 붙여진 진보니 보수니 하는 형용어는 일상적인 정치적 담론

에서 따로 확인할 필요 없는 형용어가 되어 버렸고 그 형용어의 당사자인 언론조차 이를 문

제 삼지 않고 당연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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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언론사들의 상호 비판이 활성화되면서 언론의 상호비판은‘사회적 제도’로서의 언

론의 정당성 훼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언론사의 상호 비판

을 보면 그 내용이 다른 언론사의 텍스트에 대한 사실성이나 부주의한 편파성을 문제 삼는

것을 넘어서 그 언론사의‘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사

간 비판의 문제가 언론의 객관성 또는 불편부당성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진정성을 의심하

는 차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조선일보가“[인터넷 언론들]은 걸핏하면 조중동

의 보도를 편파적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듯 하나, 사실은 한나라당을 때리기 위한 우회 공격

수단으로서 조중동을 걸고 넘어지는 수가 많다”고 주장하거나(조선일보, 태평로, 2004, 4,

9), 문화방송이“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신문들은 매우 꾸준하게 탄핵을 적극적으로 그리

고 비판 없이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야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비판할 때(신강균의 사실은, 2004. 3. 19), 그 비판의 논점은 문제가 되는 언론의 사실 관계

확인의 실패나 사실에 대한 부주의한 해석에 따른 편파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의도적이며 진정성이 담긴 정파적 태도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었다.  

과거 우리 언론은 서로‘동종업체 봐주기’차원을 넘어서 무언의 담론적 카르텔을 형성

하고 언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비판을 공동으로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따라서 지

난 시절 언론학자와 평자들은 이러한 무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언론 간‘매체 비평’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건강한 언론은 서로 비판과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언론의 상호비판이 시민의 담론적 실천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언론 비판은 항상 유용

하다. 하지만 언론 비판이 언론제도에 대한 정당성 위기를 초래한다면 이는 정녕 언론 비판

이 원래 의도한 바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제도로서의 언론이 겪는 정당성 위기는 우리 사

회의 공적 담론의 생산자, 매개자, 관리자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공론장이 현실적으로 기능하

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언론은 현재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

치 챘겠지만 그 잘못이 바로‘과거에는 장려되었고 권장되었던 언론의 상호비판’에서 일부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아채지는 못한 것 같다. 

셋째,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관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언론, 특히 전통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신문과 방송의 정치적 영향력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 우리 언론은 시민의 정치

적 활동에 가장 중요한 정보적 지위와 해석적 권위를 누렸다. 특히 과거 시민들은 언론의

정보적 활동과 도덕적 훈육을 동일시하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언론을 그리고

언론인을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1)

하지만 이제 지식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언론의 해석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으며,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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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보원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도 의심 하곤한다. 한국 언론의 정보적, 해석적 권위의 하

락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대한 신뢰의 하락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언론재단>이 지난 1986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수용자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신문에 대

한 신뢰도는 1986년에서 1994년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1994년을 정

점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아래 <표 1>에 제시하듯, 1996년

3.46, 1998년 3.21, 2000년 3.22, 2002년 3.13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인다. 방송에 대한 신

뢰도 역시 1994년을 정점으로 1996년 3.42, 1998년 3.29, 2000년 3.41, 2002년 3.27로 부침

을 거듭하지만 완만하게 하향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실 이 결과는 신문과 방송에 대한 일반

적인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정치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주의해서 해석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언론의 공신력의 저하를 지시한다고 보아도 무

리가 없다.  

그런데 최근 전개되고 있는 언론의 신뢰성 하락은 특정 언론 매체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불신의 차원이 아니라 언론 전체에 대한 불신 내지는 언론인의 행위 전반에 대한 공공연한

문제제기를 동반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최근에 들어, 진보적인 독자는“꼴통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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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주요 방송 뉴스나 주류 신문사의 뉴스에 대한 불신과 왜곡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

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85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주창하고 나중에 범민주화 운동으로 확대된 KBS 시청료

거부운동은‘왜곡보도를 거부한다’는 주장으로 출발했다. 또한 1980년대 말 소리 없이 등장해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일요

신문> 등의 이른바‘정치 타블로이드 주간지’에 대한 대중적 수요는 주류 언론의 정보부재와 왜곡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

만이 적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KBS 시청료 거부운동은‘언론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라기보다는 특정 언론사, 그

것도 권위주의적 정권의 나팔수로서 지목된 언론사에 대한 저항의 방식으로 채택되었으며 결국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전략적

캠페인으로 발전했다. 그리고‘정치 타블로이드 주간지’가 제공한 대안적 정보와 해석의 성격을 보면 이는 주로 정치 스캔들과

음모에 대한 것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그 당시에는 대안적 언론에 대한 체계적인 요구도 없었고, 주요 신문사에

대한 적극적 비판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두 현상은 우리 사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급속하게 자취를 감추었다. 

<표1> 일반 공중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 평가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신문 3.97 3.46 3.21 3.22 3.13 3.18

방송 4.08 3.42 3.29 3.41 3.27 3.29

* 한국언론재단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1994-2002년 자료를 기준으로 재구성



의 사설을 비웃으며, 보수적인 시청자는“적군 방송”의 뉴스를 외면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웃음과 외면에는 언론에 대한 깊은 냉소적 태도가 담겨 있다. 이제 시민들은 과거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신문의 중개자, 해설자,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의심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행사되었던 언론의 권위에 저항하고 또한 도전한다. 이에 따라서 언

론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고 있다. 적어도 해석적인 차원에서의 언론의 권위는 심하게 훼손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 언론은 지금 전반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히 언론이 정치적 현실의 한가운데에서 정쟁의 중심적 담당자로서 더욱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비례해서 그 정보적, 해석적 권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1) 문제 제기와 주장

한국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언론에 대한 비판과 언론

간 상호비판이 최근, 정확하게 말하자면 2002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정국과 총선

정국을 거치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는 언론에 대한 편파를 지적하는 언론의

보도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2) 즉 1997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언론의 편파 및 공

정성에 대한 보도는 한겨레와 같은‘언론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언론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0년 총선 정국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른바

‘미디어 선거의 원년’이라고 불리는 2002년 대선을 계기로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언론의

편파 및 공정성 보도를 다루기 시작했고, 2004년 총선에는 이러한 보도가 전체 언론사로 확

대된 것으로 나타났다.3)

비록 <표 2>는 언론에 보도된 편파성 및 공정성 비판의 증가 추세만을 보여주지만, 이러

한 추세는 2002년 대선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터넷 언론과 인터넷 포털 등에서 더욱 뚜

렷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 직접 보도된 편파성 및 공

정성 비판 담론의 증가는 사실 일반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비판의 증가를 반영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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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언론재단 KINDS와 중앙일보 DB를 이용해서 각 선거 전 세 달 동안 4개 신문사의 전체 기사를 주제어 검색을 이용해서

추출하고, 추출된 기사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서 분석했다. 예를 들어, 2004년 총선관련 기사의 경우“(총선|국회의원선

거)&(매스컴|언론|매스미디어|매스커뮤니케이션)(편파|공정)”라는 주제어를 이용해서 검색한 후, 그 내용이 언론관련 공정성

및 편파성 시비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분류했다. 언론학을 전공한 전문적인 코더 한 명이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표 2>의 집계

표도 만들었다. 

3) KBS와 MBC의 경우 2004년 총선 보도에서 언론 편파 및 공정성 관련 기사가 각각 31건과 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부

족으로 인해서 2004년 이전 선거에서는 각각 몇 건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즉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 일반 시민들에 의해 직접 제기되었으며, <표 2>와 같은 추

세는 이러한 시민의 언론에 대한 비판의 증가에 기초한 하나의 눈에 띄는 지표라는 것이다.

사실 과거 5공, 6공 시절에도 언론의 정치적 편파성과 관여성이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시

민의 비판적 인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최근 5년 간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

면서와 같은 방식으로 시민이 직접 전면적으로 언론에 대해 염려하고, 불신하고, 비판하고,

공격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2002년과 2004년을 거치면서 시민의 언론에 대한

접근, 인식, 평가는 질적으로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며 또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즉 언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 확대되고 언론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언론사 간 상호비판과 시민의 언론에 대한 비판

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결국 무슨 문제이며 또한 그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문

제의 본질을 언론에 대한‘공정성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최근 한국 언론

에 대해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언론에 대한‘공정성 요구’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본다. 따라서 최근 지적되고 있는 한국 언론의 신뢰의 위기는 물론 언론에 대한 객

관성, 사실성, 편파성, 의도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한국 언론의 공정성 위기’와 관련

이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나는 언론에 대한 시민의 공정성 요구가 최근 이렇게 급격하게 제기되는 이유가 이른바

‘비판적 담론 공중들’(critical discursive publics)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른바‘비판적 담론 공중’의 사회적 정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비판과 언론 간 상호비판에 의해 표출되는 공중의 공정성 요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의 최종적인 목표는 위에서 제시한 명제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언론에 대한 공

정성 요구가 단순히 자기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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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언론사 불공정 및 편파 관련 보도의 증가

1997년대선 2000년총선 2002년대선 2004년총선

조선일보 4 4 3 29

중앙일보 6 1 2 13

동아일보 6 6 10 43

한겨레 19 18 27 34

* KINDS와 중앙일보DB 분석결과

(단위 : 기사 수)



규범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이러한 규범을 준수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그리

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담론 규범을 산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을 모색

하는 데 있다. 

2.개념비판: 객관성, 편파성, 공정성

현재 언론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적 담론은 객관성, 사실성, 불편부당성, 의도성, 공정성

등과 같은 언론의 가치 또는 규범과 관련된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이러한 가치 또는 규범에 대한 개념 규정과 현실적 적용이 명확하지 않

다. 동시에 이러한 가치나 규범이 우리 언론에 대해 얼마나 구속력 있는 가치 또는 규범으

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고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객관성,

사실성, 불편부당성, 의도성, 공정성 등과 같은 개념을 동원한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오히려 언론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부적절한 논쟁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이러한

개념들을 이용한 언론 비판이 오히려 우리 언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

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 나는 한국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가 근본적으로 객관

성, 중립성, 편파성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공정성에 대한 것임을 보이기 위해 객관

성, 중립성, 불편부당성 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1) ‘언론의 객관성’과‘객관성’

먼저 언론 비판과 관련해서 객관성 개념을 사용하는 데 개념 적용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객관성’(objectivity in journalism)과‘객관성’(objectivity) 개념을 혼용해

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언론의 객관성’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방식으

로 형성된 규범/의식/전략으로서 형이상학적 실재론, 인식론적 객관론, 가치론의 사실과

가치의 구분 등에 대한 논의에 사용되는‘객관성’개념과 다른 것이다. 

전자, 즉‘언론의 객관성’은 1830년대 미국의 페니 프레스(penny press)라는 상업적 대

중신문의 등장과 함께 실행되기 시작한‘견해’와‘정보’를 구분하는 보도양식에서 비롯되

었다고 한다(Schudson, 1978). 이는 1차 대전 후 미국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규범화되고 지배적 가치로 확립된 일종의 직업적 규범/의식/전략이다(Schiller,

1981; Schuds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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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기존 문헌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이 개념은 일련의 개념으로 재

분석되는 분석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지닌 특정한 행위 양식을 포괄

적으로 지칭하는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이다. 요약컨대‘언론의 객관성’은 (1) 사업부

와 편집부의 구분, 출입처 시스템 운영, 정보원의 이용방식 등과 같은 언론인의 직업 관행

이면서 동시에 사건을 뉴스 기사로 전화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전형화된 작업양식

(typification)으로 구조화된다(Tuchman, 1972). 따라서 이는 전문화된 언론인이 수행하는

의식적(ritualistic) 행위 양식으로 나타난다. ‘언론의 객관성’은 또한 (2) 의견/사설 면과 정

보 면의 구분, 역피라미드형 기사 구성, 기자의 선호도나 감정을 배제시킨 문장의 사용 등

과 같은 행위를 포괄하는 일종의 텍스트 구성의 전략이고(Mindich, 1998), 동시에 (3) 언론

사의 사시나 언론인 협회의 윤리규정, 그리고 기초 언론학 교재 등에 애매하게 조문화된 가

치이며 규범으로 작용한다(Gans, 1979).

역사적으로‘언론의 객관성’이란 18세기 초 미국의 전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통신사의

성립, 도시인구의 급증, 그리고 새로운 소비적 중산계층의 등장 등과 결합해서 확립된 역사

적 구성물이라고 한다. 따라서‘언론의 객관성’은 문예적 저널리즘이나 뉴 저널리즘과 같

은 이종 가치의 등장과 함께 약화되거나 정밀 저널리즘과 같은 변종 전략에 따라 강화되는,

즉 역사적으로 부침을 거듭하는 하나의 양식이다. 그리고 그 양식적 특수성은 영미 언론의

역사와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서,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대체로 성공적으

로 이식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Schudson, 2001).  

이렇게 이해할 경우, ‘언론의 객관성’은 이른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객관성 개념과 약

간 거리가 있다. 언론의 객관성은 어떤 문장이 사실과의 일치를 통해 (혹은 다른 방법으로

라도) 진리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실재론적 논의나 사실과 가치의 구분 가능성

에 대한 윤리학적 논의에서 사용되는‘객관성’개념과 다른 것이다. 물론 후자의 확립 또는

그에 대한 합의가 전자의 구성에 필요한 이론적 전제를 제공한다는 연관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언론의 수행에 대한 평가나 비판에‘객관성’자체는 필수적이지도 않고, 적절하지

도 않으며, 심지어 적절함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객관성’에 대한 논의로 환원해서 논의하는 것은

흔히 덧없다. 

예를 들어, 어떤 문장이 객관적 사실과 조응함으로써 진리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명

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명제 가운데 실제 뉴스가 되는 것은 어차피 아주 일부에 불과

하다. 그리고 어떤 뉴스의 문장이 주관적 가치 표현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

했다고 할지라도 그 뉴스가‘객관적인 뉴스’인지에 대한 언론인들의 평가는 쉽게 수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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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다. 언론의 객관성은 사실과 가치의 구분보다도 더 큰 범주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언론인들이 생산하는 뉴스 문장들 중에는 비록 실재론과 가치론이 제시하는 객관성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뉴스가 아니다’라고 평가받지는 않을 것이다.

뉴스란 객관적인 문장의 집합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리히텐버그(Lichtenberg, 1991)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언론의 객관성’이란 모든 문제

에 대한 단 하나의 답이 있으며 그 답을 언론인이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무엇보다도 언론인이 객관성을 주장할 때, 그는 사물의 사실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업으

로 삼는 철학자나 과학자가 주장하는 그러한 객관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인의 임

무는 철학자나 과학자의 임무와 다르며,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과 가치도 철학자나

과학자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언론의 객관성’은‘객관성’과는 달리 단지 어떤 문

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대답들이 있

기 때문에 언론이 뉴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일부 잘못된 대답들을 골라낼 수 있는 규칙을 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작동할 뿐이다. 결국‘언론의 객관성’에

서‘객관성’이 의미하는 바는‘언론인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는 이념/이상

(ideal)’을 규제적 원리(a regulative principle)로서 가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규칙이나

규범을 정하는 편이 좋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객관성 이념/이상은 모든 개별적인 기사의

객관성을 구현하는 구성적 원리로서 기능하지 못한다.4)

사실 객관성이 아니라 언론의 객관성을 들어 한국 언론을 비판한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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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웨스터슈탈(Westerstahl, 1983)과 맥퀘일(McQuail, 2000) 등을 비롯한 언론의 객관성을 규정하기 위한 일련의 논의는 약간 혼란

스럽다.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언론의 객관성은 사실영역과 가치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준적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이들은 객관성의 하위 구성요소인 사실성과 불편부당성이 각각 사실영역과 가치영역을 주로 담당하는 기준이 되

면 전자는‘기술적 사실성의 확립’을 후자는‘정치적 중립성의 확립’을 규정한다는 식의 논의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

의는 이중적으로 혼란스럽다. 첫째, 언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위와 같은 기

준들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가 자명하지 않다. 둘째,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구분된 사실과 가치의 판단기준이 다시

‘객관성’이라는 포괄적 가치에 의해 통합되어 최종적인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들의 논의에 분명하게 제

시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가치들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일 것이다. 아마도 객관성은

느슨하게‘진실성’, ‘적합성’, ‘균형’, ‘불편부당성’등 다양한 판단 기준을 적용시켜 구성하는 일종의‘다중적 기준의 중첩적

적용을 통해서 확보되는 복합적 판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이렇게 선의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사실성이 서술문장(indicatives)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이라면 불편부당성은 주로 시간/공간/가치에 대한 비례적

가치판단을 담은 평가적 규정문장(prescriptives)에 대해 적용된다. 하지만 어떤 사태는 물론 그 사태에 대한 진술도 간단하게

서술적인 것과 규정적인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 진짜 문제가 있다. 전자가 후자를 의미론적으로 함축하는 경우가 있으

며, 후자가 전자에 대한 판단 조건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Putnam, 1981). 결국 우리는 막스 베버 이래로 채택된

사실과 가치의 구분이라는 정식을‘엄밀하게 적용할 방법이 없으며’그렇다고 해서‘느슨하게 적용하면 흔히 소용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인은‘사실과 가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에 앞서‘그럴 수 있을까’를 자문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한 현명한 답변을 에트마와 글래서(Ettema & Glasser, 1998)에서 찾을 수 있다. 



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보다 복잡한 고려가 필요하다. 과연‘언론의 객관성’개

념을 들어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마저 제기되기

때문이다. 언론의 객관성을 들어 언론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한국 언론의 지배적

인 이상/이념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규범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서, 한국 언론인이‘언론의 객관성’이란 규범/의식/전략을 근본적 가치로서 받아들이고 이

를 기준으로 자신의 직업적 행위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내면화시켰으

며, 그에 따라‘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위반을 심각한 규범적 일탈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런데 진정 한국 언론인들이 진정‘언론의 객관성’을 자신의 활동에 대해 구속력

을 지니는 직업적 규범으로 내면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 언론인은 위의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언론이

시민적 삶에 대한 계몽과 훈육을 주된 임무로 담당해 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주요한 임무로 자임해 왔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

몽과 훈육 그리고 비판과 감시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언론의 객관성’과 관련한 어떤

내재화된 규범/의식/전략이 체계적으로 관여하는 것 같지는 않다.

언론에 대해‘객관성’자체를 문제 삼을 만한 경우가 아주 없는 것만은 아니다. 이른바

사실 또는 진실에 대한 호소는 다른 어떤 영역에서나 마찬가지로 언론 영역에도 통한다. 예

를 들어, 지난 제 17대 총선 정국에 우리 언론에 대한 비판 가운데 기사의‘객관성’을 기준

으로 논의를 전개할 만한 경우가 있었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주요 신문이 문화방송의

<신강균의 사실은>에서 한 탄핵지지 집회 사회자의 권양숙 여사 관련 발언을 보도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경우 <신강균의 사실은>이 집회 사회자의 발언을 녹화

한 그대로 방송했는가가 초점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언론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았다(예 :

중앙일보, 2004.4.12, A12). 즉 언론이 취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못했다면 그것

만으로도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논점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

한 신문의 공격은‘객관성의 실패’가 아닌‘객관성의 의도적 위반’을 문제 삼았다. 즉 취재

한 그대로 보도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의도적 편파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예컨

대, 조선일보는 4월 1일자 사설에서 문제의 프로그램을 지적하며“방송이 분명한 의도를

갖고 편집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방송이 내세우는‘편성권’이란 편파방송을

가리는 방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기본적으로 서로 진의를 의심하고 서로 반대편

이 편파적임을 공격하는 데 이골이 난 우리 언론에게 있어서‘있는 그대로, 취재한 그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언론’이란 비판은 약하게 느껴졌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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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립성/불편부당성

중립성(neutrality) 또는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들어 언론 비판을 하는 것도 쉽지 않

다. 원래 중립성은 이념적으로 자유주의의 핵심적 가치이다. 자유주의의 근본 원리는 국가

가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나 이해 추구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어떤 집

단에 편을 들어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상과

가치가 비록 논란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이상과 가치가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서 자유주의 체제의 평화와 발전이 가능하

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립성은 동시에 자유주의 체제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즉 자유주의자가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이 보유한 이상과 가치에 대

한 불개입성을 강조할수록 다음과 같은 모순에 빠지게 된다. 어떻게 중립성과 같은 이상과

가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와 화해할 수 없는, 때로는 그와 정반대되는‘당파성’과 같은

이상과 가치를 주장하는 자나 집단에 대해 중립적일 수 있는가. 반자유주의자가 보기에 자

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중립성이란 스스로 신념의 부족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자기 기만의

모순을 범하는 것 둘 중의 하나를 뜻할 뿐이다(Lamore, 1987). 

중립성은 정책적으로 적용될 때, 불편부당성의 원칙으로 구체화되어 사용되는데, 여기에

는 불개입과 균형이라는 하위 개념이 포함된다.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다자간 이해관계와

이념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그 문제에 대해 직

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하더라도 균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언론은‘사

회적 커뮤니케이션 기구’로서 불개입이란 대안을 택하기 어렵다.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경

우 이를 탐색하고, 조사하고, 정보적 표현물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래적 임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은 불편부당성 원칙의 현실적 적용 방안으로 주로 균형 전

략을 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이념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

략이다. 무엇보다도 균형은 불균형 또는 편파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

준의 존재를 전제한다. 그리고 이 기준 자체가 편파 시비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므로,

즉 상대방의 입장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자신의 입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달라서는 곤란하므로 갈등하는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의 관점에 따른 기준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점의 존재는 물론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관점에서 기준점을 찾기 어렵다

는 데 진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독자가 거의 대부분의 한겨레 기사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비난하며 한겨레 독자는 거의 대부분의 조선일보 기사가 편파적이라고 외면

할 때, 두 독자집단은 사실 편파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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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수행되는 중립성 및 편파성 논쟁은 흔히 악순환을 초래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 편

파를 문제 삼는 비판 자체가 다시 편파성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혹은 위와 같은 접근 방법과는 달리 기준점을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구성하

는 일종의 조절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 역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결국 만족스럽

지 못하며 또 다시 편파성 시비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언론이 논쟁적인 사안에 대

해 중립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의 기사가 어떤 주관적 평가나 견해도 없이

무색무취하게 사실만 나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양시양비적 평가를 제시하는

것을 준칙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혹은 한 지면에 한 기사는 이 편을 들고

다른 기사는 다른 편을 드는 균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파의 이해를 따르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정파의 이해를 따라야 한다

는 것인가? 그리고 균형이 정량적인 균형이 아니라 가치적인 것이라면, 가치의 가중치를 결

정하는 기준은 또한 무엇인가? 결국 이러한 조절 및 재구성을 위한 준칙의 선택은 어떤 것

을 채택하더라도 일시적이며 수단적일 뿐 결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종국적인 결과는 누구

에게도 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편파 논쟁을 가속시킨다. 

역사적으로 언론에 적용되어 유지되고 있는 중립성 개념 가운데 영국의‘적절한 불편부

당성(due impartiality)’이 있다. 영국방송공사(BBC)가 지도적인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 개념 역시 구체적인 현실에서 적용될 경우 다양한 고려사항을 동반해서 판단되는 일종

의 포괄적 지침으로밖에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창근(2004)에 의하면, 불편

부당성은 처음에는 방송이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해 정파적 성격을 지니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언론에 대한 부정적 규제의 함축을 지녔다. 구체적으로, 영국방송공사 초창

기에 가해졌던‘논쟁적 사안에 대한 개입 금지’와‘논평 금지’가 바로 이러한 고전적인 부

정적 규제의 사례이다. 하지만 이 개념은 1954년 영국 방송법에 포함된 이후, 논쟁적인 사

안이 있을 경우 소수의견일지라도 정당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조절적인 균형 전략으로 발전

하게 된다. 이렇듯 불편부당성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조절적 균형 전략으로 받아들여지

기까지에는‘언론이 모든 논쟁적인 사안에 절대적으로 불편부당(true impartiality)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받아들이는 역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언론의 불편부당성은 진실

성, 인권, 민주주의 등과 같은 일정한 지도적 이념과 가치에 종속되며, 그것도 영국적 의회

민주주의 체제의 질서와 가치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논쟁적 사안의 특성에 따라서

특수하게 고려된다는 것이다. 결국‘적절한 불편부당성’은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

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참조적인 개념이지 모든 구체적인 당파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금석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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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불편부당성’의 또 다른 문제점은‘산술적 중립성’또는‘기계적 중립성’을 극복

하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최근 일부 평자들은 언론이‘산술적 중립성’또는‘기계적 중립성’을 극복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이 경우 진정한 문제는 언론이 기계적 중립성을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기계적 중립성 자체를 엄밀하게 규정하지조차 못하

는 사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립성을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서‘기계적으로 적용가능한

중립의 기준’이 자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편부당성을 포함한 중립성에 대한 강

한 주장은 흔히 다시 저열한 편파 시비의 대상이 되고 만다. 언론은 모든 논쟁의 당사자를

만족시킬 만한 중립성의 기준이나 균형점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기계적인 것이든 아

니든) 그에 따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제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편파와 중립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에 대해 갈등하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불만족스런 갈등이 증폭되는 한 균형과 중립 그리고 불편부

당함은 역시 규제적 이상/이념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그것도 항상 동요하는 이상/이념

으로 남게 된다.  

3) 공정성

객관성이 아니고 중립성도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에

공정성 개념이 이용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 나는 복잡한 곁가지에 대한

논의를 피해‘공정성’(fairness) 개념을 일단‘담론의 공정성’(fairness in discourse)으로 제

한해서 사용한다.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충분하게 발전된 개념은 이 글의 후반부에서 본격

적으로 논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담론의 공정성을 한 담론 구성자의 담론이 행사하는‘영향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요 대상의 목소리가 그 담론의 구성과정에 정당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공정성을 정의하면 이는‘공정함의 상태’를 어떤 표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는 텍스트의 표상에 구현되는 공정성도 아니고, 텍스트의

전달에 의해 결과적으로 구성되는 현실의 공정성도 아니다. 담론의 공정성은 그 공정함의

평가 조건을 담론 구성자와 그 담론의 영향력에 속하는 또 다른 주체의 관계로 제한한다.

따라서 이 관계적 공정성이 확보되는가 마는가의 문제는 관계 당사자가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언론이 부안 지역의 핵폐기장 유치에 대해 보도하려는 상

황을 고려해 보자. 언론의 공정성은 그 보도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여론의 변화 및 정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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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 즉 부안 주민 및 관계자의 목소리가 기사에 반영될 것

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정성 문제는 언론의 부안지역 핵폐기장 유치 보도에 대해 부안 주민

이 자신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충분히, 왜곡 없이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따

져 본 후에 결정될 수 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담론의 공정성 평가는 질적인 차원과

양적인 차원을 동시에 포함한다. 즉 부안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

은가의 여부가 공정성의 직접적인 훼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질적인 기준이 된다. 동시

에 목소리의 반영에 있어서 양적인 정도의 문제가 개입한다. 즉 부안 주민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정당하게(의도에 충실하게), 충분히(부족함이 없이), 왜곡 없이(부안 주민들 간의 의

견 차이 등을 사실과 같이) 반영되는가의 문제가 별도로 제기된다.  

이 단계에서 언론의 공정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담론의 공정성 개념을 제시하는 데에

는 까닭이 있다. 그 이유는 민주적 시민이라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부당하다

고 생각하며, 그 부당성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제기의 내용이 곧

공정성 요구가 되기 때문이다.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공정한 검토의 요구는 시민의 도

덕적 능력, 즉‘선’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능력(the capacity for a conception of the

good)과 정의감을 형성하는 능력(the capacity for a sense of justice)에 기반한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Rawls, 1993). 민주적 시민이라면, 이러한 도덕적 능력에 따라 자신의 기본

권이 무시당하거나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기 자신

이나 자신의 대변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담은 목소리가 정당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부

당하다’또는‘부정의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부당하게 권리

가 침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자신이나 그 대리인의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

해 바로 그 당사자나 그의 대리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곧 담론

의 공정성을 구성한다. 나는 이러한 담론의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화되어 하

나의 기본권을 구성하며, 이는 동시에 다른 권리에 대한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케이

션에 대한 기본권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담론의 공정성이 민주적 시민의 도덕적 능력을 전제한다는 관점은 시민의 현실 정치적

경험에 대해 매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될 경우,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인식은 시민들의 분노, 염려, 무기력감,

냉소감 등을 유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회복을 위한 요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결국 담론의 공정성을 담론 주체와 담론의 영향력의 대상이 되는 또 다른 주체의 관계로 볼

때, 왜‘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시민의‘정의감’(sense of justice)이라는 전제로부

터 유래되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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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적 담론의 본질이 바로 다양

한 이해관계와 이념을 가진 시민들이 언론에 대해 제기하는‘공정성 요구’라고 본다. 즉 언

론이 생산해내는 담론의 영향권에 속하는 개인, 이해 집단, 지역민, 계층 등이 언론의 담론

에 자신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반영되지 않음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제기는 언론

에 대한 공정성 요구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 언론의 위기는 공정성 위기이다.

그리고 이는 공중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주지 않는 언론에 대해 분노하거나 염려

하고 언론의 수행성(performance)을 비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객관성 비판과 편파성 비판도 사실상 그 동기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언론에 대해 축적된 다양한 계층과 집단에 속한 공중의 공정성 요구가 폭발한 데서

일부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즉 왜 시민들은 갑자기 언론에 대해 공정성을 요구

하게 되었는가? 

3. 분석: 비판적담론공중의등장

이 글의 핵심적인 논지는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본질은 바로 시민의 언론에 대한 공

정성 요구이며 이러한 요구는 새롭게 등장한‘비판적 담론 공중’(critical discursive

publics)의 사회정치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적 담론 공중의 특성과

그들의 공정성 요구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우리 언론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비판적 담론 공중이란 누구이며 이들은 왜 언론에

대해 공정성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한국 사회의 비판적 담론 공중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국 사회의 정치권력 구성과 변화에 대한 분석적인 모형이 필요하다. 여기에 호텔

링(Hotelling, 1929) 등이 제시한 공간입지론이 도움이 된다. 

호텔링 등이 고전적으로 정식화한 공간입지론에 의하면, 동일한 인구분포를 갖고 있는

동서로 난 거리에서 상점들의 입지는 거리의 중간 지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중앙에 가까운 쪽에 입지한 상점(예컨대 <그림 1>의 b의 경우)은 동서 양 쪽에 치우친 위치

에 입지한 상점(a 혹은 c의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상점들은 경쟁적으로 중앙으로 입지하기를 원하고, 결국 상점들은 정확히 중간 지점을

중심으로 서로 이웃하며 위치하게 된다. 이 이론은 도시 중심에 동일 업종 상점이 밀집 분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 155 �



포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또한 이를 정치적 맥락에 적용시키면, 어렵지 않게 다운즈

(Downs, 1957)의 양당제 하에서의 두 정당의 중도주의적 선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동, 서가 각각 진보, 보수적 이념 성향이 되고, 세로축이 유권자의 수이며, a, c가 좌익과 우

익 정당을 나타낼 경우, 두 정당은 더 많은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중도적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며 결국 양당의 정책적 차이는 최소화된다. 다시 말해서, 그림과 같이 유권자가

진보와 보수에 고르게 균점되어 있거나 혹은 새로운 중도적인 유권자가 지배적으로 등장하

는 경우, 기존의 이념정당 성격을 띠던 a와 c 두 정당은 최대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중도

적인 정강∙정책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림 1>

동일한 논리에서 <그림 1>은 보수 - 진보 스펙트럼을 따라 독자가 균등하게 분포하는 사

회의 경우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를 원하는 두 대중적 또는 상업적 언론의 논조는 장기적

으로 당파적 속성을 버리고 중도적인 경향을 띠게 될 것을 예측한다. 광고와 판매 수익에

의존하는 상업 언론은 물론 대중적인 공영 언론도 잠재적 수용자의 규모에 민감하게 반응

한다. 따라서 진보 - 보수 성향의 독자가 동일한 정도로 분포한 경우 (즉 <그림 1>의 동 - 서

가 진보 - 보수의 축이며, 세로축이 잠재적 독자의 규모라면), 언론은 더 많은 독자를 확보

하기 위해 당파적인 입장을 떠나 중도적인 논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의 1830~60년대 대중지인 페니 프레스(penny press)의 등장과 이에 따른 당파

지의 몰락과정은 위에서 제시한 설명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Schudson, 1978; Schiller,

1981). 즉 미국 동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된 직공과 소상인의 등장에 따

라 과거 미국 언론의 주요한 독자이며 동시에 이념적 지배자였던 귀족주의적 당파론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고가의 신문들을 대신해서 페니 프레스가 등장했다. 이 페니 프레스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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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특징은 정당 후견주의를 버리고 대중적인 취향과 정치적 중립주의에 호소하는 기사

와 사설을 실었다는 점이다. 결국 대도시에 광범위하게 유입된 대중이 잠재적인 독자로 간

주되는 상황에서, 상업적 수익에 관심이 없는 당파지(대중적 독자기반에 관심이 없거나 독

자적인 재원을 갖고 있는 당파지)가 아니라면, 광고수입과 정기구독에 의존한 대중지는 정

파를 불문하고 이념적 성향을 버리고 중도적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그림 2>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치권력(political power)이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권력의 분포에 민감한 언론들이 이념적 입지를 설정하는 상황을 모형화한 것이다. 다시 말

해 한 사회의 정치적 권력이 우경화되어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을 경우, 즉 <그림 2>의

실선과 같이 정치권력이 분포한 경우, 권력에 민감한 언론사들(예를 들어, <그림 2>의 b, c,

d의 경우)은 보수적인 지점에 입지하게 될 것이며, 소수의 대항적 언론사만이 진보적인 지

점에 위치할 것이다(예컨대 a).

이러한 설명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까지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이

었던 정권하에서 권력의 대리인 또는 권력의 일부로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했던 우리나라 주

류 언론의 정치 공간적 입지 과정을 보여준다. 가정을 완화시켜, <그림 2>의 세로축이 정치

권력의 분포가 아닌 경제적 기대수익 또는 자원의 분포라고 봐도 설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과거 정치적 반공주의와 더불어 성장주의적 전략을 채택했던 시기의 기대수익과 자원은

<그림>과 같이 분포했으며, 한국의 주류 언론은 최대 이익과 자원의 활용을 노려서 그림과

같이 위치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러한 설명들은 최근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신문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대한 의문, 즉 왜 주류 언론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가

를 설명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 권력이 우경화되어 불균등 분포하는 상황에서 (동시

에 경제적 자원의 분포도 <그림 2>의 분포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분포를 보일 경우에는

더욱 더), 권력지향적 언론들은 여론의 권력 지배를 노려서 보수적인 논조를 띠게 된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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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간 우리 사회의 권력분포가 이념적 성향을 기준으로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문민정부’와‘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이념적 성향에 따른 정치권

력 분포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진

보 - 보수 척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진보적 편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의 분

포가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이념적 성향에 따른 정치권력의 분포이면서 동시에 경

제력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면, <그림 3>은 지난 10년 간 정치적 권력의 분포의 변화를 도

시한다. 즉 지난 10년 간 한국의 정치권력은 실선의 분포에서 점선의 분포로 이행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5)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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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5) 물론 이러한 정치권력 분포의 변화는 근본적인 한국 경제의 발전에 따른 한국 사회의 계급 구성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를 둘

러싼 국내외 정치의 역학관계의 변화와 연관지어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정치권력 분포의 변화는 자명하게 관찰되는 바이지만

이것과 한국 사회 계급 구성 및 정치 역학관계의 변화와의 관계는 자명하지 않다. 이 관계성에 대해 논의와 더불어 세심한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를 표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서 언론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권력 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반

응하지 못하는 경우, 언론의 정치적 정향점이 현실의 권력 분포의 균형점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는 기존 언론의 이념적 입지와 다른 위치를 보이는 정치적 입장을 지니는 공중이

광범위하게 형성됨을 의미한다. 나는 비판적 담론 공중(critical discursive publics)의 등장

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권력의 분포가 변화하면서 이념적 지형이 변화하는 데에 대해 주류

적인 보수 언론이 비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언론의 이념적 정향과 다른 정치적 정향성

을 갖고 있는 공중들이 광범위하게 등장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일단 우리 사회의 정치적 권력 변화를 주도한 진보적인 공중들은 권력 변화에 비탄력적

으로 대응하는 언론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여기게 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으로 비탄력적인 보수적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불만을 느끼

고, 결국 자신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들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격렬하게 언론의 공정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보수적인 시민들에게도 이유는 다르지만 언론에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것

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만한 사태가 발생한다. 보수적 시민은 기존에 자신들이 누리던 정치

적 권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데 위축되며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가 점차로 적어진다

는 위협을 받는다. 사실 안티조선 운동을 비롯한 이른바‘조중동’주류 언론에 대한 진보적

정치세력의 공격은 그 자체로 담론 투쟁을 구성하며, 이는 보수적 시민의 담론적 입지 근거

를 흔든다. 다시 말해서, 진보적 시민이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에서

발생했다면 보수적 공중은 자신의 목소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태에 대한 염려와 두려

움에서 자신의 담론적 입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한다. 즉 비판적 담론 공중은‘좌’에

서 뿐만 아니라‘우’에서도 동시에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위의 분석은 시민의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가 보수적 주류 언론이 정치적

권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수 언론이

권력 변화에 비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보수 언

론은 지난 10년 간 정치 권력의 분포는 변화했지만, 상업적 또는 대중적 언론의 물적 토대

인 경제력 또는 언론시장의 구매력의 분포는 아직 <그림 3>의 실선과 같이 분포한다고 믿

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최대이윤을 노리는 상업적 보수 신문은 이념적 위치

를 쉽게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과거 보수 언론은 정치 권력의 분포에 따라 이념적 입

지를 결정했던 것, 즉 보수 이념을 표방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하나

의 권력 추구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보수 언론의 이념적 성격 자체가 언론사의 정치적 정체

성이 되면서 이를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언론사가 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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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며 자신의 담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보수 언론의 비탄력성과 더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주류 언론 이외에 새로운 언론

이 권력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해서 등장했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 언론을 비롯한 광범위

한 대안적 또는 대항적 언론이 등장한다. 첫째, 이 새로운 언론이‘대안적’이라는 것은 기

존의 언론 매체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토대와는 다른 토대에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대안적 언론은 과도하게 높은 언론 시장의 진입장벽을 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새

로운 수용자 전략으로 무장하고 언론 시장에 등장했다(문종대, 2004). 둘째, 새로운 언론이

‘대항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언론이 주로 기존 주류 언론의 정치적 이념적 입장과 다를 뿐

만 아니라 주류 언론의 지배적 담론 자체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소수

의 언론인이 집중적으로‘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를 원하는’공중을 관리하면서 대항적

담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항적 언론사의 대항적 담론에 대해 기존에는 상대적

으로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담론 권력을 누렸던 보수적 공중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꼈을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결국‘비판적 담론 공중’은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동시에 그러

나 서로 다른 이유로, 즉 전자는 위협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후자는 주류 언론의 불공

정함에 대한 분노로 등장하게 된다. 

이상의 설명은‘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이 정치권력의 변화와 그에 대한 언론의 대응

(보수 언론의 비탄력적 대응과 대항 언론의 탄력적 등장)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시한

다. 그런데 <그림 3>에 근거해서,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언론까지 전반적으로 공

정성 시비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들 수 있다. 우리 언론의 정치적 입지의 폭, 즉

정치적 다양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 언론의 문제성은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 방

향으로 정향되었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언론의 정치적 입지의 폭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에

의해 가중된다. 예를 들어, <그림 3>의 b 언론사의 경우, 이념적 중심입장은 b에 위치하지

만 기사가 커버하는 정보와 해석의 폭이 (i)과 같이 상대적으로 좁을 수도 있고, (ii)와 같이

상대적으로 넓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언론은 진보든 보수든 흔히 (i)과 같은 협

소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b 언론사의 이념성이 (ii)와 같은 폭, 즉

정치적 이념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 언론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상대적으로 완

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 언론은

우편이든 좌편이든 그 이념적 당파성이 더욱 선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각 언론사의 이념

적 스펙트럼이 협소해졌다는 것 또한 우리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가 폭증하게 된 한 원인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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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판적 담론 공중의 성격

비판적 담론 공중의 성격은 현재 언론에 대해 제기되는 공정성 요구의 진정한 의미를 밝

혀준다. 그리고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담론 질서와 그것을 위한

담론 규범의 형성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

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성 요구가 단순한‘정치적 목소리 내기’에서 발전해서 새로운 담론

규범의 성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준다. 

과장을 섞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은 18세기 초 유럽의 살

롱과 커피하우스 등 공적 토론 공간을 중심으로 등장한, 독서하는 부르주아 공중(the

reading public)의 등장 및 19세기 초 미국 동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등장한

평등주의적이며 시장주의적인 중산 계층의 등장에 비견할 만하다. 물론 한국의 비판적 담

론 공중의 등장에 대한 논의는 시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주장하는‘비견할 만하다’는 표현이 갖는 의미는 실제 등장한 공중의

규모나 그에 따른 역사적 변화의 내용과 파급력에 있어서 비견할 만하다는 뜻이 아니다. 하

지만 대중 매체의 등장과 전파에 따른 새로운 정치문화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질 때, 비견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18세기 유럽의 시민적 공중은 시민적 계급의 축적된 경제적 부를 토대로 혁명을 통

해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고 달성하고 문화적으로 계급지배를 이루었던 공중이다. 이들 시

민적 공중은 신문, 팜플렛, 서적 등 새로운 언론 매체를 통해 제시되었던 공적인 사안에 대

해‘자유롭고,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토론’이라는 지배적 담론 규범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

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Habermas, 1989). 그런가 하면 19세기 초

미국의 시장주의적 중산계층 역시 계층적 토대를 갖춘 것은 물론 대중적 구매력을 근거로

시장적 질서를 확립하면서 정치적으로 평등주의적이며 공동체주의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이념적으로 경험주의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가치를 확립했다. 이들은 미국 동부 대도시의 평

등주의적이며 시장주의적 이념을 확대시킨 주역이며, 결정적으로 범죄∙선거∙노사쟁의

등 공적인 사안에 대해 값싸게 정보를 제공했던 19세기 초 미국의 대중지의 등장 및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Schudson, 1978). 

우리나라의 비판적 담론 공중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게시판, 댓글 공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 새로운 토론의 장을 통해 등장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정치적 읽기

와 쓰기의 능력을 단련하고 이의 정치적 효능성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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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비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판적 담론 공중은 자기 자신 및 그 대

변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논쟁적이고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

설 뿐, 아직 어떤 담론의 질서를 확립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적 반대

파에 대해 그리고 언론에 대해 공정성을 요구할 뿐, 스스로 공정한 담론의 규범을 내면화하

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비판적 담론 공중은 현재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

응해서 대안적이고 대항적인 담론을 산출할 뿐 정치적인 구속력을 갖는 정당한 담론, 혹은

민주주의적 토론의 규범을 지키는 담론 규칙을 제시하고 이를 스스로 준수하는 데 실패하

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의 무규범성과 반칙성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토론자 가운데 다수는 대화하지 않고 선언하거나 독백하며, 대화를 할 경우에

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인터넷 토론 공간은 흔히 상대

방에 대한 비난과 비방으로 채워지며, 상대방에 대한 지칭은‘수구 꼴통’과‘노빠’와 같은

이념성에 대한 비난 (the critics of ideological biases), ‘초딩’, ‘찌질이’와 같은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비판(the critic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그리고‘알바’와 같은 진정

성에 대한 비방(the critics of sincerity)으로 대치된다. 인터넷 토론에 참여하는 토론자는 정

치적 분노와 염려와 같은 감정적 반응을 넘어서 제안과 논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드물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담론을 통해 요구하고, 투쟁하는 자들이지만 관용적이며, 절차적이

며,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비판적 담론 공중은 약 100만~2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6) 그리고 김은미와 이준

웅(2004)의 자료를 근거로 보았을 때, 그들은 약 67%가 남자이고, 연령별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40대 이상과 50대의 인구도 고르게 포함하고 있으며, 

대체로 진보, 중도, 보수를 모두 포함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약 50%가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평가했고 약 20%는 스스로 보수적이

라고 평가했다.7) 비판적 담론 공중의 규모와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보다 체계적인 자료 수집

과 엄밀한 분석을 통해서 정교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점이 이들의 사회

6) 2004년 11월 전국 1,500명 성인남녀를 표본으로 조사에서, “(토론 게시판 글쓰기를 포함) 인터넷으로 정치/시사 관련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약 10%였다. 이를 근거로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을 산술적으로 추정하

면, 전체 인구 중 약 200만이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통계치는 이와 유사한 질문을 통해 얻은 다른 자

료에 나타난 인터넷 토론 참여자의 비율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예컨대, 2004년 언론재단의 <수용자의식조사>에서 인터넷 여

론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성인남녀 1,200명 중 약 25%에 달했다.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을 한다면, 비판

적 담론 공중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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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속성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를 기초로 이들의 사회정치적 특성을 규정해 보면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판적 담론 공중이‘비판적’(critical)인 이유는 기존의 정치 세력의 담론적 권위에

공공연히 도전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언론을 비롯한 정치적 행위자가 그들의

삶과 이해관계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따라서 그들에게 도전한다. 비판적 담론 공중은 기존의 언

론을 포함한 기존의 지배적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정체성을 획득했다. 즉 이들은

기본적으로 저항하고,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회피하는 공중이다. 이러한 저항, 대결, 비판,

회피를 통해서 그들은 정치적 공격 및 방어와 같은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일정한

성과를 이룬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담론의 규범은 물론 상호

적으로 준수할 만한 담론의 규칙, 특히 공정한 담론의 규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

들은 서로 담론적으로 대항하고 투쟁하고 있을 뿐 그 담론적 질서의 화행론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판적 담론 공중이‘담론적’(discursive)인 이유는 이들이 담론적 실천을 수행하는

공중이며 담론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요컨대 인터넷에서 정치적인

읽기와 쓰기를 통해 스스로 교육하고 성장한 집단이다. 인터넷의 기술적 발전과 광범한 인

터넷 리터러시의 확립은 과거 우리나라의 어느 역사적 맥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민적

실천 양식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러한 시민적 실천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치적 담론을 매개로 전개되며, 결정적인 순간에 시민적 참여로 전화하기도 한다. 비판적

담론 공중은 신문도 읽고 방송뉴스도 보지만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확인하고 정교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배양했다. 이들이 여러 채널의 언론에

동시에 접하는 이른바‘다중적 매체 이용자’인데,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각 언론의 정치

적 입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의 입장은 언론에 반영된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어느 정도

에 입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탐색을 통해 정보

를 소비하는 데 주력했던 이들은 게시판의 글쓰기나 토론방의 대화를 통해서 급속하게 정

보를 생산하는 능력을 축적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치적 담론적 실천의

능력(competence)과 효능성(efficacy)을 획득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인터넷의 다양한

7) 김은미, 이준웅(2004)의 연구결과는 2004년 총선기간 동안‘다음’포털의‘총선 핫 이슈 토론 광장’이라는 토론광장에서 활동

한 36,485명의 토론자를 대상으로 분석해서 얻은 것이다. 



지역에서 읽기와 쓰기를 훈련한 이들은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자신

의 정치적 능력을 자각하고 이를 담론적 실천을 통해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채널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여론을 통

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비판적 담론 공중은 담론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이른바‘동원된 여론’을 구성한다(Bourdieu, 1979).

셋째, 비판적 담론 공중이 집합명사인 공중(the public)이 아니라 복수의‘공중들’

(publics)인 이유는 이들이 하나의 계층적, 지역적, 직업/직능적 기반이나 강력한 이념적 공

감대를 갖추고 있지 못한 공중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을 불특정하고 상호 공유된 특

성을 찾을 수 없는 대중(mass)이라고 보기에는 이들의 정치적 능력 및 효능성과 정치적 행

위의 특성이 도드라져 보인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공중으로서 각 집

단 나름대로 성적, 연령적, 지역적, 계급적, 직업/직능적, 이념적 특성을 보이지만 전체적으

로 공유하고 있는 성질은 위에서 언급한‘비판적 능력’과‘담론적 실천’이외에 이렇다 할

것이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의 비판적 담론 공중은 18세기 유럽의 시민적

공중과 다르며 19세기 미국 대도시의 중산계층과도 매우 다르다. 전체 집단으로서 비판적

담론 공중이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면 비판적 성격, 담론적 구성, 그리고 다양성과 복잡성이

있을 뿐이다. 이들은 인터넷 공간 등에서 자신의 입장과 유사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며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유대성을 형성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정체성과 유

대성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기간과 공간은 제한적이다. 나는 비판적 담론 공중이 계급적, 지

역적, 직업/직능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념적 유대성도 느슨한 것은 아마 이들이 현실

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배적인 담론 규칙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으로 본다. 결국 이들은 아직 부정적인 계기에서 형성되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유지되는 공

중들인 것으로 보인다. 

2) 공정한 언론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담론의 공정성이란‘한 담론이 갖는 영향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체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그 담론의 구성과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발화가 다른 사람에게 정치적 영향

력을 미치는 것임을 인식한다면 그는 자신의 담론에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의 정치적 입장이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담론의 공정성 개념은 일반화를 통해서, 즉 담론적 실천에 참여하는 각 개인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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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적 담론적 실천에 참여하는 공중 개개인의 집합에 적용되면서 보편적인 공정성 개

념으로 전화될 수 있다. 일단 담론의 영향력에 포함되는 다른 주체를 염두에 둔 담론적 공

정성의 개념은 두 사람의 대화적 맥락에서 양방(dyadic) 의사소통의 규범으로 전화한다. 또

한 담론의 공정성 개념은 다자간의 공적인 토론의 맥락에서 공중의 일반화된 의사소통 규

범의 하나로 확대된다. 나는 이렇게‘일반화된 담론의 공정성’이 유용한 대화와 토론의 공

정성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개념은 공적인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경우,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나누는 각 개인이

나 집단의 입장이 그 담론에 모두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러한 공정성의 개

념은 따라서 공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를 나누는 이해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적절하게(appropriately) 포함시키고, 각 당사자의 입장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그래서 토론에 참여한 각 개인의 담론적 목적이 충분히(adequately) 실현되는 것을 지향한

다. 이러한 지향성이 완성된다는 것은 곧 적극적인 의미에서 토론을 통한 공적 자유(public

freedom)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정성의 개념은 어떤 개인의 정치적 발화의 자유(즉,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

유)를 부정적 자유, 다시 말해서‘국가 등 권위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로 해석하는, 이

른바 자유주의적 언론의 자유로부터 구분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부정적 자유의 개념은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중립성이나 불편부당성과 같은 소극적 의미의 담론 규범을 산출한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자유주의적 중립성 개념은 규제적 이념으로만 기능할

뿐,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구체적인 정치적인 논쟁 사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제

로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담론의 공정성 개념은 개인의 자유가 아닌 담론적

실천에 참여하는 각 개인이 상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소통에 대한, 소통을 위한’규범이

다. 이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의 사용의 정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고안된 의사소통

의 규범이다. 이러한 일반화된 담론의 공정성 개념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이 더해지면

더욱 구속력 있는 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

첫째, 공정성 규범의 형성에 있어 담론적 실천에 참여하는 개인, 집단, 기구 등은 정치

적∙도덕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 가정된다. 즉 각 주체는 다른 누구와 더불어 논의하고 논쟁

하고 설득할 때, 그 자신이 그러하듯이 다른 개인, 집단, 기구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정치적

인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임을 인정해야 한

다. 동시에 토론의 상대가 나름대로의 선에 대한 가치관을 지니며 정의관을 지닌 도덕적 주

체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토론은 일종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합당한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대결과정이지만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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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 과정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가정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대화의 상대가

적, 그 자체라면 대화하거나 토론하지 않는다. 또는 대화의 상대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도 대

화하거나 토론하지 않는다(형식적으로 대화와 토론이 있더라도‘진정으로 대화 또는 토론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상대가 정치적으로 동기화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토론의

능력이 있음을 가정할 때 토론에 참여한다.8)

둘째, 대화 및 토론의 주제는 합당한(reasonable) 것이어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Rawls, 1993/1998). 일찍이 벌린(Berlin)이 주장했듯이 한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합

당한 가치와 개념의 집합이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까지 모든 담론의

규범을 적용할 수는 없다. 사실 이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용되는 가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공동체의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가치나 규범을 훼손하는 행위(예

컨대 카니발리즘이나 근친간)의 정당성에 대해 토론하지 않는다. 또한 사적 경험의 고백(예

컨대 개인의 시적 경험이나 종교적 계시)에 대해 공적인 토론의 규범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안은 공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적인 논의의 규범의 적용

대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가 합당한가에 대해서 담론적 실천의 주

체는 토론할 수 있으며 합의를 통해서 재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흔히 토론에 앞서서

전제되는 것이며 또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즉 어떤 주제에 대해 공적인 논의가 일단 시작

되었다면, 그 토론의 주제는 합당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하게도 정치적, 도덕적 능력을 지니는 토론의 주체는 무엇이 합당한지

또는 무엇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된다.  

위의 두 가지 가정을 포함한 공정성 개념은 평등주의적인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모순이

없다. 언론의 공정성 이론과 위의 가정들은 필요한 변용을 가해서 롤즈(Rawls, 1971)가

제시한‘공정으로서의 정의’개념에 포함된, 이른바 정의의 두 원칙과 조응하는‘언론의

공정성 원칙들’로 재구성할 수 있다. 언론의 공정성을 염두에 둔 개인이 모든 공정한 담론

의 원칙을 산출하는 과정은 정확하게 롤즈가 정식화한 원초적 입장과 같지는 않지만 유사

한 상황 및 원칙 도출의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언론의 공정성 이론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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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논점은 인터넷 공간에서 관찰할 수 있는‘부정적 담론 전략’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터넷 공간의 비난, 비

방, 욕설, 훼방(예컨대 도배) 등과 같은 탈규범적 부정적 담론 전략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전략은 상대방의 능력

(communication competence)과 진정성(sincerity)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대화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무

능력자이거나 혹은 진정하지 못한 의도를 지녔다고 매도하는 것이야 말로 상호작용의 가능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효화시키

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매도는 흔히‘초딩’또는‘찌질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진정성에 대

한 매도는 흔히‘알바’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누구라도 상대가‘초딩’또는‘알바’라면 더불어

공적인 사안에 대해 대화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언론 자유의 권리에 대한 평등한 주장, (2) 공론장에 대한 평등한 접근 기회의 보장,

그리고 (3) 차등한 담론 권력의 조정 등과 같은 원칙을 산출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공정

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인‘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 그리고‘차등의 원칙’

에 조응한다. 

롤즈가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제1 원칙인‘평등한 자유의 원칙’과‘언론 자유의

평등한 주장’의 관계와 제2 원칙의‘기회 균등의 원칙’과‘공론장에 대한 평등한 접근 기

회의 보장’의 관계는 특별히 상론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롤즈가 제시한 두 원칙의 의미가

자명하기도 하며 언론의 공정성에 적용된 첫 두 원칙들은 바로 이 두 원칙의 커뮤니케이션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지막‘차등의 원칙’과‘차

등한 담론 권력의 조정’의 관계는 자명하지 않다. 전자는 사회적 불평등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사회의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정되는 한에서 그러하다는 주

장이기 때문에 이의 커뮤니케이션적 변용이 무엇인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나는

바로 이 차등한 담론 권력의 조정에 대한 원칙을 구체화시켜서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구체

적인 개념적 틀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한 사회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개인, 집단, 세력에 비해 더 많은 담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개인, 집단, 세력이 있다. 이러한 차별성은 개인, 집단, 세력의 유산, 능력, 학습 등에 근거

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편재하는 담론 권력을 구성한다. 즉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발언의 기회를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청중을 동원하며,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

만 이런 담론 권력의 불평등이란 사회적으로 가장 담론 권력이 적은 개인, 집단, 세력의 목

소리가 그 불평등이 유지되지 않으면 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조건하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즉‘권력의 조정’이 의미하는 바는 현존하는 담론 권력의 불평등이 최소 권력자의 목소리

를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 권력의 조정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관이 바로‘언론’이 된다. 언론은 그 자신이 고유한

담론 권력을 지니며 이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력을 지닌 언론이 인정되고 유지되는

이유는 자연적으로 편재하는 담론 권력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구로

서 인정되기 때문이다. 어떤 개인, 집단, 세력은 다른 개인, 집단, 세력에 비해 더 많은 담론

권력을 차별적으로 누리는데, 언론은 여기에 개입해서 사회적으로 담론 권력을 덜 누리는

개인, 집단, 세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다시 말해서 언론의 담론

권력이 없다면 최소 권력자의 담론 권력은 더욱 더 약화되어 사회적 논의나 정책 결정과정

에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사회적 강자, 즉

더 많은 발언권, 더 많은 청중, 더 많은 영향력을 누리는 개인, 집단, 세력의 목소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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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조건 하에서만‘언론의 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언론의 공정성’개념과‘일반화된 담론의 공정성’개념은 이론적으로 서로 다른 수준에

위치하지만 서로를 지지한다. 전자는 공정성의 구조적 조건을 규정하고(사회적 약자의 목

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것) 후자는 공정성의 내용적 특성을 규정한다(누구든 영향 받는 담

론 대상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해당 담론에 반영될 것). 나는 이렇게 개념화된‘언론의 공정

성’과‘담론의 공정성’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의 하나로 수용되고 행사되지 않는

한, 비판적인 담론 공중의 공정성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한 담론

의 규범을 포함한 새로운 담론 규범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토론의 규칙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는 한 비판적 담론 공중은 계속 실망하고, 분개하고, 불평하고, 저항하는 공중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실망, 분개, 불평, 저항만을 주로 하는 비판적 담론 공중이

란 한낱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부정적인 공중일 뿐,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고 공

고히 하는 데 기여하기 어려운 집단이 될 뿐이다. 

4. 결론을대신함: 언론의공정한공론장형성및유지

현재 우리 언론은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거나 비판적 담론 공중의 공정성 요구에 시달리

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시달림의 원인이 바로 언론 자신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언

론은 그 내용이 다양한 계층, 지역, 직업, 이념집단, 이해집단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의 담론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은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이념

적으로 비탄력적이고 동시에 폭이 좁은데, 이 역시 언론에 대한 공정성 시비의 원인이 된

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역시 언론과 공중 모두 이념적 상대를 찾아 부정적인 공

격과 비판만 일삼을 뿐 정당한 담론의 규범을 산출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 글에서 나는 이러한 실패가 계속되는 한 우리가 겪을 것은 끊임없는 이념적

투쟁의 악순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실 언론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적 담론의 내용이‘객관성’, ‘편파성’,

‘공정성’등과 같은 언론에 대해 요구되는 기본적 가치라는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어떤 긍정적인 계기도 담당하지 못하며 자신의 존재 방식 자체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

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비판에 직면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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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정치적 쟁론의 조직자가 되고, 상호비판을 통해 발전하기는커녕 스스로 정당성을

훼손하고, 계속해서 신뢰를 훼손한다면 이는 정녕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는 우리 언론이 민주적 담론 질서가 확립된 공론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공정성과 담론의 공정성 개념

이 현실적으로 수용되고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특히 언

론은‘평등한 언론의 자유’, ‘공론장에 대한 접근 보장’, 그리고‘차별적 담론 권력의 조

정’등과 같은 원칙으로 구체화되는 언론의 공정성을 현실에서 구현해야 한다. 물론 언론

이 이러한 공정한 담론의 규범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

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하지 않다. 언론은 공적 사안에 대해 다양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참

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언론은 다양한 개인 또는 사회

집단이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보다 넓은 토론의 장에서 자

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은 서로

화해할 수 없을 것처럼 갈등하고 투쟁하는 비판적 담론 공중들이 스스로 토론을 통해 형성

한 공정한 담론 규범을 자신의 정치적 담론 행위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마

도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확립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 담론 규범의 형성과 관련해서 어떤 별도

의 규범적 전제도 사전에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이념적 전제도 미리

가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원적이고 복잡한 현실적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장에서 미리

전제되는 규범과 전제가 따로 있을 수 없다(이준웅, 2000). 다만 담론 규범의 리스트와 그

내용 자체가 담론에 참여하는 개인, 집단, 세력이 참여한 토론을 거쳐 내생적으로 구성되고

그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규범이 무엇이 될지 사전에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규범의 적용되는 내용 영역이 대략 (1) 공공성과 사적 영역의 경계 설정, (2) 발언 기회의

평등한 보장, (3) 규칙 형성적 담론의 필요성, (4) 토론자의 절차적 원칙의 도출과 준수, (5)

상대방에 대한 관용, (6) 공론장의 유지 및 재생산, (7) 존재 부정적 복수 행위의 금지 등과

관련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역시 짐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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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ssay explores the reasons for which Korean people recently raised ‘the

demand for fairness’of major Korean news institutions. The nature of the demand

for fairness is investigated in relation to the observations made about aggravating

partisan editorships, increasing cross-criticisms among newspapers and

broadcasting news, and declining trust in Korean journalism. An analysis

employing Hotelling’s model of spatial competition reveals that the public’s

demand for fairness can best be interpreted as a fight for fair representation of

their voices in the mainstream media. It is suggested that the demand was raised

by newly advent groups of political discussants in internet talk spaces such as

bulletin boards, discussion groups, and personal blogs. The soci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groups of discussants, so-called ‘critical discursive public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political roles in time of lowered public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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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정기적 선거의 실시, 책임지는 행정부, 기본권의 보호 등 제도적 민주화는 

민주주의 실현의 필요조건이지만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 실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민주적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권을 지닌 자들의 관

심과 이익이 정당하게 의제화되지 않는다면, 의제에 대한 토론의 참여가 보

장되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의제에 대한 토론이 집합적 의사결정으

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진정한 민주주의라 부르기 어렵다(Dahl, 

1989). 즉 민주적 정치과정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현실적으

로 작동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과정 요인들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

다. 제도를 운영하고 과정을 실천하는 실행 주체가 있어야 한다. ‘공중’ 또는 

‘시민’ 개념은 바로 그런 주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1)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시도로서 시민적 

능력과 덕성(civic competence and virtues), 즉 ‘시민성을 갖춘 공중(the 

public with cultural citizenship)’ 개념이 떠오르고 있다. 공중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문제되는 이유는 역시 민주주의는 제도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

을 수행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어떤 사회라도 그 사회가 이

상적으로 요구하는 ‘바람직한 시민’이란 이상화된 모형이 있기 마련인데

(Schudson, 1998), 특히 ‘시민성을 갖춘 공중’이란 개념은 민주적 제도의 

운영과 과정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의 실행 주체, 즉 공중은 충분히 발전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과연 공중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

1) 시민 개념은 공중 개념과 비교해서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인 함의를 가지며 따라서 
여러 맥락에 두루 적용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추상적이며 
적용가능성이 높은 ‘공중’ 개념을 사용하고 ‘시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괄하는 
한정적 의미로만 사용한다. 먼저 시민(citizen, Burger)은 말 그대로 도시에 거주하
는 자들이란 의미를 갖지만, 실은 도시에 거주할 만한 자원과 수단을 갖고 있는 사
람들 즉 지방 귀족과 농민, 그리고 도시의 귀족과 빈민 등과 구분되는 취향과 문화
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즉 시민적 식사나 의복은 귀족의 낭비적이며 과시
적인 것도 아니고, 빈민의 끼니를 때우는 음식이나 아무렇게나 걸치는 옷도 아닌 
어떤 구체적인 취향과 문화의 양식을 함축한다. 결정적으로 시민 개념은 ‘부르조아
지’ 즉 서구 역사에서 특정한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한 계급이란 함의를 갖는데 특
히 이런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함부로 사용하기 어렵다. 



떻게 하면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먼저 묻고 답해야 한다. 

민주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민주적 정치 체제의 주권자인 공중을 시민성, 

즉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갖춘 개인들의 집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Barber, 

1985; Dahl, 1989). 일단 시민적 능력을 공적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의견

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자. 또 

시민적 덕성이란 개인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관여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자질이며, 여기에 용기, 배려, 관용, 예절 등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덕목들이 포함된다고 하자. 그런데 이런 시민적 

능력과 덕성은 민주주의의 실행 주체의 이상화된 모형으로 전제되지만, 동시

에 현실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 과정과 행위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 

평가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중의 투표 참여율이나 정보 활

용 능력 등은 민주주의 과정이 유지되는 필수 조건으로 가정되면서, 동시에 

그것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 한 사회의 민주주의 실행 정도를 평가하기도 한

다. 한 사회에 시민성을 갖춘 공중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얼마나 활발하게 민주적 과정에 참여하는지 검토함으로써 그 사회의 민주주

의의 발전을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기준 삼아서 

이상화된 모형으로서, 그리고 경험적 주체로서의 공중을 논의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공중의 형성’을 설명하는 한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공론장의 새로운 가시성 조건에 힘

입어 의사소통 효능감을 경험한 개인들이 담론 공중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소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몇몇 이론적 전제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먼저 공중이란 무엇이며 국민이나 사민과 같은 다른 집합적 주체와 어

떻게 구분되는지 논의하려 한다. 그리고 ‘공적 자아의 연결을 통한 공중의 

형성’이란 개념을 이용해서 공중이란 의사소통 상호작용 조건에서 활성화된 

공적 자아가 ‘공존의 인식’과 ‘공통 관여의 감각’을 갖게 됨으로써 형성된다

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 인터넷 환경에서 공적 자아의 연결되는 방

식을 설명하기 위해 인터넷 환경의 매개된 상호가시성이란 개념도 소개한

다. 결국 인터넷 공론장에서 읽기와 쓰기를 수행함으로써 의사소통 효능감

의 신장을 경험한 개인들이 ‘담론공중’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

근 이루어진 인터넷 토론에 대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인터넷 담론공중의 시

민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공중의 형성 조건 

이 절은 공중의 등장 또는 형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이 필요함을 주장

하고, ‘공적 자아의 연결로서의 공중’이란 개념을 제시한다. 이 새로운 공중 

개념은 리프만과 듀이의 ‘공중’ 개념을 둘러싼 논의, 즉 이른바 ‘공중의 문제’

를 정교화 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공중을 공적 자아의 연결

로 이해함으로써 공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공중의 등장과 시민성 모형 

최근 새로운 시민참여 양식의 등장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공중이 등장했다’는 주장이 제시되곤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

에서나 민주화 이행 시기의 시민참여는 선거기간 중 투표나 캠페인 활동 등

에 제한되었으며,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표명 및 행동적 참여는 시민운동 및 

학생의 민주화 요구 또는 노동자 계층의 권익 요구 등에 제한되었다. 이에 

반해 최근의 시민적 참여 행위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

되며, 그 참여자의 속성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특히 2000년 이후 인터넷 매

체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의견

을 확인하거나 교환하고, 다시 모금이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서 집합적 실천

을 행하는 양상이 등장했다. 이에 대한 관찰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에 공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접 공적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담론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행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공중이 등장했다는 견해

가 제시되기도 했다. 이른바 “비판적 담론공중”(이준웅, 2005) 또는 “감성

적 참여공중”(최영재, 2008)등의 등장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공중의 등장’에 대한 담론은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 새롭게 관찰되었

던 일련의 시민참여 양식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기

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참여 양식을 보여준 개인들의 집합으로서의 ‘공

중’이 우리사회의 전면에 등장했음을 주장함으로써, 기존 우리 사회 구성원

의 시민적 능력과 덕성의 수준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폭발적인 정치적, 사회적 양과 질의 증가를 신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다. 하지만 공중은 도대체 어떻게 등장하는가? 즉 어떤 조건에서 어떤 과정



을 거쳐서 단순한 개인의 집합이 아닌 일정 수준의 능력과 덕성을 갖춘 집

합적 주체로서 등장하는가? 공중의 등장에 대한 논의는 참여의 변화에 대한 

하나의 그럴듯한 묘사나 스케치를 제시할 뿐,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공중의 등장 조건을 검토하기 위한 단서를 셧슨(Schudson, 1998)의 시민

성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는 미국 민주주의의 주체가 

쇄락했다는 비판에 답하기 위해, 미국 민주주의가 변화해 온 궤적을 그 주

체인 시민의 특성, 즉 시민성의 변화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시민 

모형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탐색해서 (1)순종적 시민성(deferential citizen- 

ship), (2)당파적 시민성(partisan citizenship), (3)정보적 시민성(the model 

of 'informed' citizen), (4)권리의식적 시민성(rights-regarding citizenship) 

등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셧슨의 미국 민주주의 주체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도 흥미롭다. 그런데 나는 그의 논의로부터 다음 두 가지 논점을 도

출해서 우리 사회의 공중의 등장 조건과 연관시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시민 또는 공중과 같은 민주주의의 집합적 주체는 이념적으로도 경

험적으로도 다양한 양태를 갖는다. 셧슨의 논의를 따르면, 민주주의가 시간

과 공간에 따라 다른 제도와 형식으로 정착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적 속성과 이상형으로서의 특성을 지닌

다. 예컨대, 셧슨은 먼저 19세기 초 미국 시민은 일부 엘리트의 정치적 주

도권 행사에 순종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실제로 그런 행위가 바람직하다고 

간주되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9세기 말에 이르면 정파적 정당 활동에 동

원되고 또한 참여하는 시민들이 광범위하기 등장하는 데, 이런 정당 참여적 

시민의 특성들은 역사적으로 다음에 등장한 ‘정보적 시민성’과 ‘권리의식적 

시민성’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주체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떠나서 경험적으로 이렇다거나 이

념적으로나 이래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 

둘째, 셧슨의 저서를 통해서 역사적 맥락에 따라 민주주의 집합적 주체의 

모형이 변화한다는 이해를 얻을 수 있지만 도대체 그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

은 무엇이며, 변화의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을 구하기는 어렵다. 미국 시민의 

집합적 의식과 실천에 대한 관찰을 기초로 한 그의 논의는 단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서로 다른 특성의 시민들에 대한 기술을 제공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슨의 논의로부터 변화의 조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공중의 특장의 조건이 그들이 사용하는 매체의 특성,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 등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

다는 것이다. 사실 개인의 매체 이용과 상호 연결 방식이 ‘공중의 등장’과 연

관을 갖는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일찍이 가브리엘 타

드(Tarde, 1898/1969)는 신문의 유통과 이용 그리고 신문 독자들 간의 대

화가 공중의 등장과 여론의 형성의 원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셧슨의 논의

에서도 정치 엘리트의 출판문화의 성립, 정론지의 동원적 기능과 세력 확대, 

상업적인 대중 매체의 등장과 성공, 그리고 인권 운동을 매개적 현실로 제시

한 텔레비전 문화의 확립 등이 시민성의 변화와 관련 있음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셧슨 자신은 직접 ‘매체 이용과 시민성의 변화의 관계’를 설명 

모형으로 정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관계를 중심으로 매체 이용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중의 형성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구해야 한다. 첫째, 

도대체 공중이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형성되는가? 둘째, 매체 이용이 공

중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인가? 이 장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두 번째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한 전제를 확보하려 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은 다음 장에서 이루어진다. 

2) ‘공적 자아의 연결’로서 공중

 

공중의 형성을 설명하기 전에, 공중의 형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견 공중이란 어떤 특별한 성질을 지닌 개인들이 결

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공중의 형성이란 대중이

나 군중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집합적 주체가 등장하는 과정이 된다. 하지

만 대중이나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공중을 구성하는 개인과 다른 개인

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공중을 구성하는 개인이 대중이나 군중을 

구성하는 존재들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 일부가 ‘스스로

를 공중으로 만든다’고 본다(이준웅, 2007). 여기에서 ‘스스로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조건이나 수준을 만족시키는 개인들이 모여서 공중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공적인 사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그 해결과정에 참여함으로



써 개인의 공적 자아를 확장하는 순간 ‘집합적으로 공존을 인식하고, 함께 

공동의 관심사에 관여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결국 공

중의 실체는 바로 이 ‘공존의 인식’과 ‘공적 관여의 감각’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과 감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나는 공중의 등장 또는 공중으로의 변화를 ‘개인의 공적 자아의 결합’으로 

전환시켜 이해할 때, 공중의 경험적 등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에서 관찰 되는 급격한 시민참여 양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특정한 능력이나 덕성을 지닌 개인들의 집합’으로서의 

공중이 아닌 ‘공적 자아가 활성화된 개인들의 행위가 상호 작용함으로써 가

시화된 연결성’으로서의 공중 개념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전자의 경우는 

개인이 지닌 특정한 능력이나 덕성의 정도나 수준의 변화로 설명해야 하지

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즉 특정 성질을 갖춘 개인이 모여

서 공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공적 자아가 서로 연결되어 

공중을 구성한다. 일견 사소해 보이는 이런 설명적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집합적으로 보면 ‘공중의 등장’이라고 기술할 수 있는 시민적 참여 양식의 

변화를 개인적 수준에서 관찰되는 공적 자아의 발현과 연결이란 개념으로 

분석적으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공중

의 등장이나 변화를 개인들 간의 연결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이런 공적 자아의 연결이 가능한지

도 질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 촛불시위에 참여한 자들 중에 인터넷 요리 동호

회인 ‘82쿡’에서 활동했던 주부들이 있다. 평소에 요리에 대한 정보를 교환

하고 자신이 만든 요리를 자랑하고 평가 받는 활동을 하던 취미 공동체의 

회원이었던 주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갖춘 참여적 공

중의 일원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과도하다. 인터넷 고전음악 동호회인 

‘고클래식’ 회원들을 봐도 마찬가지다. 그들 중 일부는 깃발 들고 김밥까지 

싸들고 나가 정기적으로 촛불 시위에 참여했으며, 참여 경험을 다른 회원들

과 공유하고, 다시 새로운 참여를 조직했다. 촛불 정국 이전에 고클래식 회

원들 간에는 평소 정치적 토론이 그리 많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들 중 사

회정치적 참여에 나설 것처럼 보였던 이도 별로 없었다. 그런 이들을 놓고 

과거에는 정보적 능력과 참여적 덕성을 지닌 공중의 일원이 아니었다가 갑



자기 촛불집회에 즈음해서 능력과 덕성을 지닌 공중의 일원으로 전화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역시 무리라는 것이다. 집합적 주체의 능력과 덕성이란 그렇

게 쉽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82쿡이나 고클래식 

회원들 중에서 일부 개인들이 공중이 아니었다가 공중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만약 이런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그 개인들이 공중의 일원

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이상하다) 그들을 포함한 모

든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른바 ‘공적 자아’가 인터넷 토론과 논의를 통

해서 표현되고 전달됨으로써 그들 간 ‘연결’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편이 

좋겠다는 것이다. 뒤에서 구체적 검토하겠지만, 여기에서 ‘연결’이란 어떤 

가시성에 의해서 ‘공존의 인식’과 ‘공적 관여의 감각’을 갖게 된 것을 지칭

한다.  

‘공적 자아의 연결로서의 공중’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 이들의 집합적 

행위가 사실은 소비자로서의 구매행위 또는 관중으로서의 관람 및 응원 등

과 행위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공

중은 공적 사안에 관심을 갖는 공적 자아가 활성화되어 형성된 집단이라면, 

소비자나 관중은 욕구와 취향의 담지자인 사적 자아들이 결합된 집단일 뿐

이라는 것이다. 개인들은 일상적으로 소비자로서 상품 정보를 구하고, 구매 

판단을 하고, 실제로 구매 행위를 한다. 이런 개인들이 특정 조건에서 공적 

자아가 활성화되면 공중의 일원으로서 공적인 사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의견을 형성하고, 판단을 내리고, 또한 공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의 개인들은 소비 주체, 즉 소비자(consumer)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들은 단순한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소비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참여 행위를 포괄하는 복잡한 역할을 수

행하기도 한다(Shah, McLeod, Friedland, & Nelson, 2007). 그런가 하면, 

개인들은 심지어 개별적인 취향과 관심의 주체로서 사회적 스펙터클에 참여

하는 관중(spectators)이 되기도 하는데, 박람회 참가, 쇼핑몰 방문, 스포츠 

관람, 영화 및 텔레비전 시청 등과 같은 집합적 행위는 일회적이기는 하지

만 공통의 경험을 창출하며, 또한 반복적인 경험의 누적에 따른 공통 문화

를 형성한다(Butsch, 2008). 관중을 구성하는 개인들 역시 특정한 조건에서 

공적 자아가 활성화되면서 공중으로 전화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조건에서 이런 공적 자아가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이렇듯 활

성화된 공적 자아는 어떤 조건에서 서로 결합되어 집합적 주체로 스스로를 

드러내느냐는 것이다. 덧붙여, 한국 사회의 시민참여 양식의 변화와 관련해

서, 도대체 지난 몇 년간 무엇 때문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공중으로서 공

적 자아를 강화하고 발현하는 일이 빈번해 졌느냐고 물어 볼 수도 있다. 우

리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전에 먼저 공적 자아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지

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한국 사회에 ‘국민’과 ‘사민’은 강력

하게 발달했지만, 이른바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갖춘 ‘공중’이 발전하지 못

한 것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정과 관

련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준웅, 2007). 이 주장의 타당성과 별개로 여기

에 언급된 ‘국민’, ‘사민’, 그리고 ‘공중’ 등 집합적 주체가 서로 다른 공적 

자아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임을 논의함으로써 제기된 질문에 답하려 한다. 

3) 국민, 사민, 공중과 공적 자아 

 

국민, 사민, 공중 등은 공적 자아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집합적 주체들이

다. 먼저 국민(nation)은 국가라는 운명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집합적 주체로

서 공통의 역사성을 지니며, 공통의 운명을 경험하며, 국민적 교육에 의해

서 강화되는 공적 자아들에 의해 형성된다. 이들은 국체의 육체적 구성이자 

국민적 생산과 재생산 기초로서 국방과 납세 등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다. 국가의 호명에 답하여 자발적으로 국가적 행사에 동원되고 집합적으로 

애국심을 과시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사민(rights-bearing citizens)은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 이해, 권리에 대

한 주장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공적 자아로 구성된다. 이들은 사적 권리의 

주체로서 시장에서 노동력과 상품을 교환하는 책임 당사자이기도 하다. 사

민으로서의 공적 자아가 중요한 이유는 집단적 정체성에 기반한 종교나 양

심의 자유의 주장, 소비자 주권 운동, 노동자의 권익 주장 등과 같은 집합

적 의지나 행동이 바로 이런 개인의 요구, 이해, 권리에 대한 주장이 없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개인들은 국가나 사회 등과 같은 외부적 권

력이나 권위에 대항해서 자신의 요구, 이해, 권리 등을 주장하는 ‘자율성의 

주체’로 결집되어 집합적 주체인 사민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공중(publics)을 구성하는 공적 자아는 국민이나 사민을 구성

하는 자아와 내용적으로 구별된다. 그것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개별적으

로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공통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을 기초로, 공

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논의와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이다. 이런 

공적 자아는 사회적 갈등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민이 추

구하는 개별적 이해관계의 추구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경우, 공중을 구성하

는 공적 자아는 공동체의 안정이나 발전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 이른바 ‘이성의 공적 사용’에 필요한 의지와 능력을 발

휘할 것이라고 간주된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공적 자아는 개인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확인되는 ‘집합적 개인들의 경험적 상태’로 규정될 수도 있지

만 동시에 ‘의지와 능력이 전제된 이념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 사민, 공중 등은 한 개인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서로 다른 차

원의 공적 자아에 의해 형성된다. 그 자아란 개인의 유지와 발전이 타인과 

공동체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를 결정하는 사회관계성을 지니는 데, 이런 

관계성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결국 개인들은 (가)국민

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충성하며, 또한 (나)사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데 열심이면서, 동시에 (다)시민성을 

갖춘 공중으로서 공적 문제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자아를 각각 또는 함께 발

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행동에 이 세 가지 공적 자아가 동시에 

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이들 중의 하나 또는 둘의 결합이 행위

를 구성한다.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개인들로 구성된 국민, 사민, 공중은 

서로 겹치며 서로 섞여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공적 

정향성을 갖춘 공적 자아들이 결합됨으로써 집합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집합적 주체를 구성하는 공적 자아는 개인의 보존과 요구, 그리고 집단적 

정체성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사적 자아에 대비된다. 즉 공적 자아와 별도로 

개성과 정체성의 담지자이며, 개인적 선호와 취향의 결정자인 사적 자아가 

있다. 결국 개인이란 사적 자아를 기반으로 하지만 동시에 공적 자아를 지

닌 일종의 결합체인데, 조건에 따라서 특정 공적 자아의 결합은 집합적 주

체로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경험적으로 사민, 국민, 공

중은 서로 겹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세 공적 주체가 서로 다르



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서로 다른 개인의 집합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공적 자아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중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공중을 

주체로 삼는 정체에 대한 이론의 내용도 달라진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여

기에서 어떤 ‘이상화된 공중’ 개념이 별도로 있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

다. 오히려 나는 공적 자아의 결합으로서의 공중이란 현실적이고 경험적으

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런 공중 개념을 기초로 다음에 논의할 이른바 ‘공

중의 문제’에 대한 답변의 단초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공중의 문제’와 의사소통의 조건들 

개인은 취향과 이해관계의 담지자인 사적 자아를 포함하며, 이런 사적 자

아가 결합해서 ‘사적 집단의 구성원’, ‘소비자 집단’ 또는 ‘관중’ 등을 이룬

다. 개인에게는 또한 ‘국민’, ‘사민’, 그리고 ‘공중’으로서의 공적 자아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공적 자아들의 결합이 집합적 주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

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공적 자아가 결합해서 민주주의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갖춘 공중으로 발현되는가? 언뜻 생소해 보

이는 이 질문은 사실 오래 전에 다른 방식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른바 ‘공

중의 문제’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20세기 초 혼란스런 미국 사회에 대한 월터 리프만과 존 듀이의 공중에 

대한 논의에서 이 문제의 원형을 찾아 볼 수 있다(McAfee, 2004). 리프만

(Lippmann, 1922, 1925)은 1920년대 미국 사회가 약화되는 까닭으로 무지

하고 무력한 대중의 등장을 지적했다. 미국 대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할 뿐

이며 선전과 여론조작에 놀아나는 등 당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

결하는 데 요구되는 시민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대 

민주주의가 이런 대중에 의존해서는 암울하다고 전망하고, 선전과 여론조작

에 조종당하지 않는 전문가의 판단과 조언이 중용되는 사회를 대안으로 제

시했다. 

리프만의 비관론에 대응해서, 듀이(Dewey, 1927)는 한 사회의 발전에 공

중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역할이 가능한 조건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려 했다. 그는 먼저 공중 없이 민주주의 실현은 불가능한데, 그 

공중이 완전한 능력을 갖춘 존재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공중의 능력이란 



인간 행위의 원인과 그 행위가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연결해서 인식하

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데, 이를 통해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전문

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판단을 돕는 자유로운 소통과 공개이며, 따라서 문제는 그런 

소통과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개인들 간의 연결 조건’이다. 듀이는 

공중의 문제(the problem of the public)란 그런 소통과 공개를 위한 ‘논쟁, 

토론, 설득의 방법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듀이의 주장에 따르자면, 공중의 행동은, 혹은 개인들의 공적 자아의 결합

에 의한 집합적 행동은 반드시 합리적이며 지식수준이 높고 윤리적 덕성에 

기반 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 중요한 점은 개인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

하며, 필요하다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 여

부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인들은 공적인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

고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

며, 따라서 그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동의 논의와 결정에 참여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즉 개인의 공적 자아가 활성화됨으로

써, 공통의 문제를 대하고 있는 공존 인식을 갖고 그 문제에 대응하면서 공

통 사안에 관여한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사실에 기반 해서 상호 연결될 수 

있다. 즉 상호 연결이란 ‘공존 인식’과 ‘공통 관여의 감각’이다. 이런 연결이 

곧 공중의 형성이며, 따라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찾으면 된다. 

국가적이거나 민족적인 선전과 선동이 횡행하고 대중 매체의 무차별하고 

일방적 메시지 제공 이외에 다른 정보 습득의 기회를 갖기 어려웠던 시대, 

즉 리프만과 듀이 시대에 개인 간 연결을 가능케 하는 의사소통 조건을 찾

는 것은 어려웠을지 모른다. 따라서 리프만이 요구하는 수준은 물론 듀이가 

기대한 바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적 자아의 연결을 위한 의사소통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수준과 정도의 참여가 가능한 현대 매체 이용자들이 공적인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그 사안을 실행하는 데 공적으로 개입하는 현상을 관

찰하면서, 이제는 어떤 조건에서 공적 자아의 결합을 통한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갖춘 집합적 주체가 등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볼 수 있게 되었다

고 본다. 특히 인터넷과 이동 매체를 비롯한 새로운 매체 사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른바 ‘공중의 문제’를 뒤집어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듀이는 결국 ‘공중의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그들이 집합적 토론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들이 능력과 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제안을 제시했다. 듀이의 제안은 기본적으

로 옳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공중의 능력과 덕성을 계발하기 위한 장기

적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과 연관된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따르

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과 이동 매체 등 새로운 매체의 발전

에 의해서 형성되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조건을 디자인해서 제시함으로써 듀

이의 문제에 직접 답할 수는 없을까? 이제 우리는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 이용 행태와 연결된 집합적 토론과 새로운 참여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어떤 구조적, 규제적, 물질적 조건에서 우리가 바라는 시민적 토론과 참여

가 활성화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어떤 조건에서 

공적인 사안에 대한 정보의 교류, 의견과 해석의 추구, 집단적 관심의 형성 

등이 확대되어 공적 자아의 연결이 가능하게 되는지 인터넷 의사소통에 대

한 관찰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의 새로운 ‘공중의 문제’라고 본다. 인터넷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적 토론과 참여 행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어떤 의사소통 조건에서 공

중의 시민적 능력과 덕성이 드러나는지 탐색하고, 그 조건을 확대하는 방식

으로 공중의 형성을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인터넷 매체의 이용과 의사소통 가시성 효과 

공중의 형성을 공적 자아의 연결로 이해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그런 ‘연

결’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연결’이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장에서 나는 공론장의 가시성 개념을 이용해서 이 질

문들에 답하려 한다. 요컨대 의사소통 매체를 이용한 공적 상호작용의 공간

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참여자들의 가시성의 특성에 따라 공적 자아의 

연결방식이 달라지는데, 특히 인터넷 매체의 이용에 의해 형성되는 새로운 

가시성 구조가 새로운 공중의 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공론장과 가시성 조건에 대

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공론장과 가시성 조건 

하버마스(Habermas, 1989)가 제시한 근대 시민 계급의 공론장 형성과 

현대적 변동에 대한 논의는 근대 공중의 등장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

적 틀을 제공한다. 근대적 공론장의 조건은 서적, 신문, 팜플렛 등 인쇄매체

의 보급과 커피하우스와 독서 클럽 등의 토론 공간의 형성에 따라 공개적이

며, 평등하며, 합리적이며, 공적인 담론이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시민 사회

의 사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국가의 지배적 통제에 

대항해서 형성되는 것이 곧 근대적 공론장의 실질적인 내용이 된다. 그러나 

그간 하버마스가 기술한 공론장의 역사적 형성이 과연 정확하고 충실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Hohendahl, 1979; Nathans, 1990; 

Peters, 1993; Zaret, 1992), 그가 설명한 공론장의 구성적 조건에 대해서

도 비판이 제시되었다(Frazer, 1992; Negt & Klug, 1993; Speier, 1952). 

그러나 공론장 개념은 역사적이며 사회학적 범주로서의 공론장 개념은 개인

이나 집단의 공적 담론 행위가 갖는 함의를 이론적으로 포착하는 데 결정적

인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직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공론장의 형성에 대한 역사적이며 구조적 비판을 모두 받아들여, 

공론장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다. 비판을 수용한 확장된 공론장 개념은 다

양한 담론적 실천이 경연되는 다중적이며 다원적인 공론장 개념이 된다(이

준웅, 2004). 따라서 그것은 (1)공론장에서의 공적 담론이 사적 이해관계로

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2)참여 당사자들의 비판적이며 합리적 토론뿐만이 

아닌 협상과 조정을 포함한 전략적 의사소통 그리고  인사하기, 이야기하기, 

고백하기 등 개인의 사적 경험을 반영한 정서적이며 일화적인 의사소통이 

포함되었으며, (3)때로 공론장 내부의 영향력 있는 집단이나 실력자가 여론 

구성에 참여하는 경우 일종의 비대칭적 의사소통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

서 공론장을 (4)하나의 단일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공통 영역으로 보는 

것보다, 개별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개별영역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교호영역,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통영역이 중첩된 일종의 다중적 네트

워크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5)정부 기구와 시민 사회 간의 공적 

의사소통을 통한 정책결정 과정이 공론장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공론장 개념을 재맥락화해서 이해하면 결국 

고전적 공론장 개념이 갖는 특정성은 약해지고, 따라서 그 개념이 갖는 설



명적 특성이 실종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공론장에서 이루어지

는 의사소통이 평등하지 않았고(심지어 그럴 필요도 없으며), 대체로 합리적

이라기보다는 사적 경험과 이해관계를 포함한 감성적이며 일화적인 것이었

다는 비판을 수용한다면, 공론장이란 거의 모든 공적 의사소통을 포함하기

에 별로 설명력이 없는 개념이 되고 만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이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소통의 구조적이며 규제적 조건(structural and regulative conditions of 

communication)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본다. 확장된 공론장 개념은 거의 모

든 공적 의사소통을 포괄하기 때문에 설명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면, 구체

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어떤 구조적 조건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어떤 

규칙과 규범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함으로써 공론장 개념을 설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구조적 조건’이란 역사적 공론장의 시공간적 특

성, 매체 기술의 발전, 매체의 보급률, 공론장 참여자가 사용하는 언어적 특

성 등을 포함한다. 즉 공적 의사소통의 참여자, 내용, 행위 등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조건을 의미한다. 뒤에 논의하겠지만, 공론장 참여자 

간의 ‘가시성’은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조건 중의 하나이다. 

‘규제적 조건’이란 의사소통의 규범과 관련된 것이다. 공론장의 규제적 조

건의 사례는 하버마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18세기 서유럽 시민 계급의 

문예적 토론이나 정치 토론에 공개성, 평등성, 합리성 등과 같은 규범이 내

재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공론장, 

즉 공적 의사소통 네트워크가 그런 규범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확장된 공론장 개념은 공론장의 참여자, 상호작용 과정, 의사소통 방법, 의

사결정 방법 등에 다라서 서로 다른 규범들의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 예컨

대, 페레와 그 동료들(Ferree, Gamson, Gerhards, & Rucht, 2002)은 공론

장의 정치적 기능에 따라 (가)대의제 엘리트 공론장, (나)대중 참여적 공론

장, (다)시민의 담론적 공론장, (라)주변부 계층의 구성주의적 공론장 등으로 

구분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공론장에는 다른 규범과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톰슨(Thompson, 1995: 120-125)이 제시한 가시성(visibility) 개념은 공

론장의 구조적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에 따르면 국가와 시민

사회의 구분에 따라 공과 사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공개성과 비공



개성, 노출과 비밀,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구분에 따라 공공성, 즉 공론장 개

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공공성이란 개념적으로 결국 누구나 접

근 가능한 접근성과 관련있고 누구에게나 드러난 노출과 밀접한 연관을 갖

는다는 기존 논의와 일치한다(Dahlgren, 1995; Geuss, 2001; Sennett, 

1978). 톰슨은 고대 희랍의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를 비교하면서, 전자

는 면대면적 공존(co-presence)에 따라 구성된 공론장이었다면, 후자는 인

쇄 매체 등의 도움을 받아 공간적으로 분리된 개인들이 같은 공개된 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일종의 ‘매개된 공공성(mediated 

publicness)’이라고 본다.2) 톰슨은 현대의 전자매체가 발전함에 따라 시공간

을 초월한 상징적 형식들을 공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매개된 역사적 경험

과 정체성을 경험함으로써 공공성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나는 이런 주장을 

받아 들여,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확장시켜 ‘여러 담론 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중적 네트워크’로 볼 때, 그 공론장의 구조적 특

징 중의 하나인 가시성 조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중의 등장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2) 공론장의 특성과 가시성 조건3) 

공론장의 구조적 성격의 변화를 가시성 조건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공론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어떻게 상호작용 했고, 어떻게 영

향력을 행사하는지 그 공론장에 참여하는 자들이 관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찰 가능성의 특성이 공론장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낸다. 공론장의 구조적 

조건 가운데에는 시공간적 제약성, 주요 매체의 기술적 특성, 매체 이용자

의 상호작용 양식의 변화, 그리고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집합적 행위자의 

성격 등이 있다. 나는 특히 가시성 조건의 특성을 살피는 것이 공론장의 성

격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2) 듀이(Dewey, 1927, 12-13)가 이해하는 ‘공적인 것’의 개념은 톰슨이 제시한 ‘매

개된 공공성’ 개념과 유사하다. 즉 그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자들을 넘어서 

행사되는 간접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공적인 인식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듀이가 

이해하는 공공성은 면대면적 공존 관계를 넘어서 행사되는 직간접적 영향력에 대

한 인식과 염려에 의존한다. 

3) 이 장에서 이어지는 논의의 초고는 2008 정보통신연구원 보고서인 <방송융합시대 

시민참여 변화와 정책적 함의>의 한 절로 실린 바 있다. 



<표 1> 시대별 공론장의 가시성 조건

고대 근대 현대 당대

상호작용

참여자

설득자, 변론자, 

공연자 대 시민

필자 대 독자

독자 대 독자

출연자, 제작자 

대 수용자
모두 대 모두

주요 매체 구두 매체 출판 매체 방송 매체 네트워크 매체

집합적

행위자
관중 독서 공중 수용자 대중 담론 공중

공적 행위의

범위
시공간 공유 시공간 초월적

주로 공간 초월적

시간 공유

시공간 동시적 

재배열 

가시성 조건 

직접적 

상호가시성

(direct 
intervisibility)

상상된 가시성

(imagined 
visibility)

대량 매개적 

가시성

(mass mediated 
visibility)

매개된 

상호가시성 

(mediated
intervisibility)

<표 1>은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의 가시성 조건을 제시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고대의 면대면 민주주의에서 구현되었던 ‘직접적 상호가시성

(direct intervisibility)’이 이제 네트워크 매체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

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구성되는 공론장에 고유한 ‘매개

된 상호가시성(mediated intervisibility)’이란 고대 사회의 민회, 법정, 제식

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적 의사소통의 가시성이 인터넷과 모바일 매

체의 사용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회복되는 것을 지칭한다. 

먼저 고대 사회의 민회, 법정, 장례식 등에서 이루어진 연설과 설득은 육

성을 통해 전달되는 시민들에게 직접 노출됐다. 이런 레토릭적 실천을 행하

는 정치인, 변론자, 의례 지도자 등의 의사소통 행위가 정치적 영향력을 갖

는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그 공적 노출이 갖는 역동성에 있다. 고대 

사회의 면대면적이며 공개적인 노출에 근거한 집회와 행사의 공개성이 그것

들의 정치적, 사법적, 의례적 레토릭과 공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구성했다

는 것이다. 연설하는 정치적 시민, 변론하는 소송하는 시민, 그리고 축사나 

애도사를 하는 지도적 시민 등은 ‘시민 관중들’에게 자신의 말과 행위를 노

출하고 과시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시민

들 사이의 참여가 서로에게 노출되어 있고, 이런 상호 노출에 의한 공존 경

험이 곧 공적 인식을 만들어 낸 핵심 기제였다는 것이다(Ober, 2008). 레토



릭은 고대적 공적 의사소통을 지배하는 상호작용 양식이었다. 민회, 시민법

정, 극장 등에서 이루어진 레토릭적 의사소통은 고대 사회의 면대면 상호작

용에 내재한 직접적 상호가시성(direct intervisibility)을 통해서 담론적 질

서를 구성했다. 그리고 민회에서, 시민법정에서, 극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전장에서 공통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 가시화되는 것이 고대적 개인의 공

적 자아가 연결되는 방식이었다. 

근대 시민혁명기의 공론장은 매개적인 것과 직접적인 것,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하버마스가 포착한 ‘문예적 공론장’과 ‘정치적 공론장’에서 이루어진 

출판물 등을 매개로 이루어진 토론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작업장이나 거리의 

대중적 시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통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집단적 행동

이다.4) 전자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자면, 근대적 공론장의 그 무엇 때문에 

인쇄 매체 등을 읽고 토론했던 개인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보편적 인권과 공적 규범을 받아들이는 공중으로 전화했느냐는 것이다. 나

는 근대 신문, 소설, 뉴스 책, 팜플렛 등 출판물의 유통에 의해 이루어진 매

개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경험과 인식의 한계를 초월한 이른바 예상

된 독자 공중(reading publics)의 관심과 반응에 작용하는 또 다른 독자가 

있음을 상상하는 가시성, 즉 ‘상상된 가시성’이 작용했다고 본다. 즉 근대적 

가시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민 계급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서 공중이 시

간 및 공간 초월적 상상을 통해서 구성한 ‘독자-필자’간 그리고 ‘독자-독자’

간에 이루어지는 가시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영화와 텔레비전 등 전자 매체의 발전은 현대의 가시성의 가장 중요한 특

징적 조건이 등장했다(Thompson, 1995). 현대 방송 매체 수용자들은 고대

의 직접적이거나 과시적인 가시성이나 근대의 상상된 가시성의 경험과는 근

본적으로 다른 가시성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

는 공적 사안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수용자 개인들은 비록 각각 개인적 취

4) 시민적 공론장의 상상된 가시성만이 근대적 가시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시민

적 공론장과 구분되는 하층민의 집단 노동과 오락 경험에 기반한 이른바 ‘평민적 

공론장’도 있었다(Negt & Klug, 1993). 또한 광장이나 거리, 작업장 근처에서 발

생했던 집회와 시위에 의해서 확인되는 공적 상호작용은 직접적으로 가시적이었다. 

광장과 거리, 그리고 작업장에서 실현된 가시성은 직접적 노출에 따른 영향력의 행

사라는 점에서 고대의 직접 민주주의 직접적 가시성과 유사하다. 따라서 고대의 직

접적 상호가시성이 시대가 변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가시성으로 대체된다고 보기보

다는 확장되고, 변형되고, 진화해왔다고 보는 편이 옳다. 



향과 관심에 따라 다른 수용적 위치에서 뉴스를 보게 되지만, 그와 같은 개

인들이 반복적으로 공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한 실제 그런

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성되는 ‘매개된 가시성’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현대의 전파 매체와 수용자 대중의 상호작용에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이 가정하고 있는 ‘이성주의 편향’과 ‘면대면적 대화주의 편향’을 넘어

선 새로운 가시성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매개된 가시성을 통해서 공유된 시

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감을 경험하는 개인들은 전자 매체가 제공하는 내

용을 통해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소속감 등과 같은 공통의 경험을 갖게 

된다. 이렇듯 다양한 매체 이용자가 처한 공간적 맥락 차이를 넘어서 대량

으로 매개되고, 따라서 어느 누구의 일방적 통제도 어려운 공통의 경험을 

낳고, 대화적이 아닌 일방적인 가시성에 근거해서, 개인은 최소한 잠재적이

나마 ‘주목하는 공중(attentive publics)’으로 전화한다.5) 

인터넷 매체의 이용이 다중적 공론장(multiple public spheres)을 형성한

다는 주장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인터넷 공론장의 가시성 

구조는 별로 논의된 바 없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과 집단

의 상호작용은 고대의 ‘연설가와 관중’, 근대의 ‘필자와 독자 공중’, 현대의 

‘출연자와 수용자 대중’ 간의 상호작용 등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과거의 방

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의 가시성 조건을 제공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은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잠재적

인 독자이거나 필자이며, 출연자이자 관람자이다. 인터넷을 통해 상호작용

하는 개인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두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이용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남길 수 있

다. 조회수, 검색수, 댓글, 찬성과 반대, 트랙백 등으로 남게 되는 정보들은 

인터넷 공간의 가시성을 증거한다.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으며 또한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다. 인터

넷 매체 시대의 가시성은 과거 가시성의 다양한 양상을 포괄하기도 한다. 

5) 방송의 수용자는 먼 나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나 대형 참사에 대한 방송 뉴스

를 보면서 ‘불안정하고 약하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책임감’을 느끼기도 한다 

(Thompson, 1995). 이런 방송 수용자을 이성적이고 참여하는 공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공유된 현상에 대해 공감하고 반응하는 집합적 주체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들과 같은 ‘주목하는 공중’의 존재가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감시적 시민성

(monitorial citizenship)의 구성 요건이 된다 (Schudson, 1998).  



즉 고대의 상호가시적 공공성, 근대의 대화적 공공성, 현대의 대량 매개적 

공공성 등을 일부 구현하는 서로 다른 가시성들이 중첩되어 있다. 나는 특

히 고대의 민회, 시민법정, 극장의 참여자들이 경험했던 직접적 상호가시성

이 시공간을 초월한 인터넷 이용자들 간에 새로운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에 

주목해서 인터넷 시대 공론장의 가시성을 ‘매개된 상호가시성’이라 부른다. 

매개된 상호가시성은 고대 면대면 민주주의가 구현했던 직접적 상호가시성

을 재현하면서, ‘효과의 가시성(visibility of effects)’을 실현하기 때문에 특

별하다.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인터넷 매체의 이용 환경에서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 발생하고 전개되어, 후속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과정이 가시적으

로 드러난다. 이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형성되는 공론장이 인쇄 매체나 전

자 매체의 이용을 통해서 구성되는 공론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가시

성 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인터넷 환경에서 가시성 효과와 ‘자기관찰적 환경’의 형성 

인터넷 매체 환경이 구현하는 ‘가시성’이란 인터넷 매체 이용 및 활용은 

물론 그에 따른 후속적 반응과 효과가 모두 기록되고, 검색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기에 인터넷 행위의 효과가 바로 그 행위자는 물론 다른 이에게도 보

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읽기 행위는 조회수로 저장되고, 

평가는 추천수로 확인가능하며, 개인이 쓴 글에 대한 반응은 이런 조회수와 

추천수에 대한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확인가능하다. 이런 ‘효과의 가시성’은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가시성 효과(the visibility effects)’로 나타난다. 즉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개인은 (가)그 자신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삼자적 

관찰 경험을 갖게 되며, (나)자신과 타인의 인터넷 활동을 포함한 집합적 행

동 과정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덧붙여 (다)개인은 이런 관찰 

가능성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무수한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열려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런 경험과 인식은 인터넷 이용자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효과를 유발한다. 일단 그런 효과를 ‘인터넷 매체의 가시성 효과’라 

하자. 

가시성 효과는 요컨대 자신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삼자적 관찰 경험과, 

집합적 행동에 대한 관찰 경험, 그리고 이런 관찰이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지식이 결합해서 발생한다. 가시성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정적 가시성

이 구현되는 인터넷 현실이 일종의 ‘자기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으로 작

용하기 때문이다. 원래 타인의 행위에 대한 관찰 가능성은 ‘권력자’의 행위 

역할에 속한다. 즉 관찰하는 시선은 권력을 함축하며, 관찰되는 자는 관찰

하는 자의 시선에 의해 행동적으로 지배된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

는 지위나 역할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 간섭을 통해서가 

아니라 ‘관찰할 수 있다’는 시선의 권력을 통해서 그들을 지배한다. 타인의 

행위에 대한 관찰 가능성이 대인적 권력을 함축한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관찰 가능성은 자제력과 통제력을 함축한다. 

가시성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가 있다. 자신의 공적인 

모습과 행동에 대한 삼자적 관찰을 하는 경향이 강한 개인들을 자기관찰적

(self-monitoring)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이런 개인들은 자기 자신의 인상

을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대인적 의사소통에 대한 통제감이 높고, 타

인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과 관리에 능숙하다고 한다(Snyder, 1987). 이들은 

또한 동료들과의 갈등을 잘 조정하며(Baron, 1989), 협상을 계획하고 실행

하는 데 능숙하며(Jordan & Roloff, 1997), 더 능숙하게 대화를 유도하고 

대화 패턴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Dabbs, Evans, Hopper & Purvis, 

1980). 이런 자기관찰적 성격의 효과는 개인의 성격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의사소통 맥락의 효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의 모습

과 행위에 대한 삼자적 관찰’이라는 조건이 확립되는 상황에서, 즉 인터넷

의 매개된 상호가시성이 확립된 조건에서 이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인터넷 환경에서 가시성 효과가 형성되어 자기관찰 성향

을 유발하는 방식과 같은 상황이나 맥락이 설정된다면, 그런 상황이나 맥락

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의사소통 

효능감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의 매개된 

상호가시성은 ‘자기관찰적 조건(self-monitoring conditions)’을 조성하며, 

이런 조건에서 상호작용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모습과 행동과 그에 대한 사

회적 반응에 대한 삼자적 관찰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식으

로 의사소통 효능성의 강화를 경험한다. 

나는 인터넷 상호작용을 통한 개인의 의사소통 효능감 신장이 인터넷 매

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유의 ‘가시성 효과’의 한 사례라고 본다. 그리고 이



렇게 ‘가시성 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이 곧 개인의 공적 자아가 연결되는 과

정, 즉 공중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본다. 인터넷 상호작용이 의사소통 효능감을 강화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중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인터넷 매체 환경의 매개된 상호가시성으로 인해서, 정보원의 존재

와 정보의 내용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유통되고 수용되는 과정

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며, 덧붙여 이런 인식이 인터넷 참여자 모두에게 열

려있다는 인식이 동반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예컨대,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용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삼자적 관찰과 더불어 자신의 게시

물이 유발하는 일련의 후속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을 하게 된다. 이런 조

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타인의 반응을 검토하고, 후속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을 하는 인터넷 이용자는 의사소통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다. 즉 개인

은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을 조정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

에 대한 신념을 얻게 된다. 이는 ‘공적 사안에 대해 담론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그런 참여를 통해 무엇인가 공적인 차원에 기여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된다. 의사소통 효능감이 강화되는 것이다. 의사소통 

효능감은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정보 탐색 및 처리 효능감’, ‘정치 토론 효

능감’, ‘공적 의견표명 효능감’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적 사안에 대한 인터넷 글쓰기 경험이 많을수

록 인터넷 토론 효능감이 증가하며(김은미, 이준웅, 2006), 사회적 정체성이 

노출되는 등의 인터넷 토론 조건에 참여해서 토론해도 또한 효능감이 증가

한다고 한다(이준웅, 김은미, 2006). 이는 인터넷에서 토론을 한다든지 혹은 

댓글을 작성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다른 인터넷 이용자의 반응

을 관찰하고, 그런 관찰을 기반으로 자신의 인터넷 상호작용 행위를 조정함

으로써 일정한 반응의 변화를 경험한 개인들은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

한 삼자적 관찰의 결과 ‘자신의 모습과 행위가 초래한 결과나 영향력에 대

한 인식과 그에 대한 통제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매체의 과정적 가시성에 의한 자신의 행위와 타인의 반응에 대한 삼

자적 모니터링에 의해 자신의 모습과 행위가 작용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토론하면 저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식의 인식이 강

화되고, 그 결과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효능감이 신장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 환경에서 의사소통 효능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경험한 

개인들이야 말로 자신의 공적 자아의 발현과 타인에 대한 상호작용을 가시

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스스로 시민적 능력과 덕성의 강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했듯이, 인터넷 매체의 가시성 효과는 개인의 행

동에 대한 ‘자기 관찰적 조건’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대한 

관찰적 조건도 조성하며, 결정적으로 타인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행

동과 타인의 반응을 모니터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이런 관찰과 인

식은 개인의 모습과 행동이 갖는 공적인 영향력에 대한 인지적 효과를 강화

한다. 

의사소통 효능감 강화는 동기적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인터

넷에서 블로그 쓰기, 개인의 게시글 올리기, 댓글 쓰기 등과 같은 의견표명 

행위는 물론,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읽거나 찬성 및 반대의 투표를 하는 

행위도 ‘가시성 효과’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강화

하고 그런 행위에 대한 동기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공적 사안에 대

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개인의 의사소통 행위가 기여할 것이라는 신념이 

강화되면서, 공적 자아의 연결이 이루어진다. 결국 개인의 관심, 이익, 정체

성의 표현이 타인의 그것과 충돌하고 조정되어 새로운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공적 의사소통 효능감의 신장을 경험한 개인들의 ‘공통 

관여의 감각’이 강화된다. 왜냐하면 공적 자아란 다름 아닌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 공적인 사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해 갈등의 조정을 고민하는 

자아인데, 이는 자신의 공적인 모습이나 행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서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공중의 

등장 또는 변화’에 대한 한 설명을 제공한다. 즉 인터넷 매체의 가시성이 

산출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 중의 하나는 공적 의사소통 효능감의 강화를 경

험한 개인들의 공적 자아의 연결을 통한 공중의 형성이다. 



4. 결론을 대신해서 : 담론공중의 의미 

이 글에서 나는 공중의 등장을 공적 자아의 결합으로 이해하면, 공중의 

등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 주장을 전제 삼아서, 인터넷 

매체 환경에서 형성된 ‘매개된 상호가시성’이란 개념을 이용해서, 개인의 의

사소통 효능감이 신장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공중이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공중의 형성’을 화두로 삼

아 논지를 전개한 이유는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갖춘 공중이 존재하는지 여

부가 한국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는 질문에 답하는 데 결

정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 사회의 인터넷 이용자의 행위가 능력 있고 덕성 있는 공중의 

행위라고 보기에 무리라는 관찰을 검토해 보자. 예를 들어, 인터넷 이용자

는 특정 사안에 대한 관심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하지만 또한 휘발적

으로 사라지기도 하며, 과도하게 그 와중에 감정을 드러내거나 무례하게 굴

며, 심지어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 이런 특성을 보이는 인터넷 이용

자들을 과연 공중이라고 불러야 하나? 공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개인들의 공적 자아의 연결을 공중이라 

한다면, 위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집단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들이 한

국 민주주의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나? 

나는 지난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인터넷 공간에서 읽기와 쓰기에 대

한 경험을 기반으로 의사소통 효능감을 경험한 이른바 ‘비판적 담론 공중

(critical discursive publics)’이 등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준웅, 2005). 

이들은 주류 언론이 제시하는 공적 담론에 대해 ‘공정성 비판’을 제기하며,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견해들이나 그렇지 않은 견해들을 폭넓게 섭렵하면

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담론적 참여

에 나선 사람들이다. 비판적 담론공중은 무엇보다도 우리 현실에 대한 지배

적 해석을 제공하는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지식인 평자들의 해석적 권위

에 공공연하게 도전하는 존재들인 것으로 보인다. 즉 주류 언론이나 지식인

들의 공적 사안에 대한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안적인 해석을 제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담론적 실천이 기본적으로 기존



의 지배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갖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실제 비판적 담론 공중 중에는 폭력적이며 무례한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작성하는 자들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다수는 아닌 것 같다. 그들을 

구성하는 절대 다수는 주류 언론의 기사나 논평, 주요 논객들의 블로그, 그

리고 결정적으로 동료 인터넷 이용자의 댓글을 읽는 사람들인데, 그들 대부

분은 거의 쓰지 않고 단지 읽기만 하는 자들이다(이준웅, 김은미, 김현석, 

2007). 일부만 적극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인터넷 의

견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글쓰기에 따른 효과

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타인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공중성과 관련된 효과

가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김은미, 이준웅, 2006). 특히 토론규범 준수와 

관용, 그리고 정치적 참여 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

됐다. 다시 말해, 인터넷 의사소통의 효과는 주로 읽기에서 발생한다. 즉 주

목해야 할 자들은 ‘험한 말’이나 ‘막말’을 포함한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과 

더불어 주류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의 의견을 추구하는 읽는 자들이다. 이들

이 만들어 내는 조회수, 검색수, 찬성수 등은 인터넷 글쓰기에 대한 반응이

며 동시에 그것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이 된다. 즉 읽는 공

중(reading publics)이 생산하는 읽는 행위에 대한 자료의 형성과 공개적 

노출, 간헐적이지만 때로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공적 사안에 대한 집합적 주

목의 형성, 그리고 조회수나 검색수 등으로 드러나는 여론 지시력 등이 인

터넷 이용의 사회적 효과와 관련해서 더욱 중요하다. 결국 담론공중이 때로 

험한 말이나 막말을 한다는 사실이 문제라기보다는 인터넷 공론장이 그런 

험한 말이나 막말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 의견, 해석을 공유하고 수용하며, 

동시에 그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나는 인터넷 담론공중이 우리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그들의 행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성급하게 평가하기보다는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담론 공

중이 ‘시민성을 갖춘 공적 주체’로서 기능하는지 그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터넷 담론공중이 인터넷을 매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신장시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이는 민주적 

시민 참여를 위한 하나의 ‘시민성을 갖춘 공중’이 등장하는 현실적 조건을 

찾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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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ed Intervisibility of the Internet Public Sphere 

and the Emergence of Discursive Pub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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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the process in which the rise of the Internet 

media for public discussion creates social conditions under which 

Internet readers and writers make themselves 'discursive publics' who 

facilitate new forms of public engagement in South Korea. In order to 

explain that a public is constructed around issues and events and that 

there are other collective subjects such as nations and right-bearing 

citizens overlapping with publics, I introduce the notion of 'public as an 

association of public selves.' Critically appropriating the notion of the 

transformation of visibility developed by Thompson(1995), I suggest 

that the Internet as a media environment produces yet another turn of 

the transformation of visibility by which interconnectedness, 

documentability, and traceability of online actions creates a new 

visibility condition. Reading and writing under the 'mediated 

intervisibility' condition of Internet public spheres could make readers 

and writers associated with one another. Mediated intervisibility means 

a condition under which one's own presence and visibility as well as 

others' are recognized and utilized in subsequent interactions. I argue 

that discursive interactions among readers and writers under this 

condition should be sufficient for them to make a public. 

Key Words : making publics, Internet public sphere, visibility, 

              communication efficacy


